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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효과적 관리, 적정한 투자 수준의 결정, R&D 예산의 안

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량적 정보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경제적 편익 항목을 

식별한 후 경제적 편익을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과학적으

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적 편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추정해야 할지를 밝혀야 

하며, 경제적 편익을 실증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양극

해 R&D 2단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렇게 해야만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면서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배경은 [그림 1-1]과 같이 요약된다.

[그림 1-1] 본 연구의 배경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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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론 중에서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이라는 대상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선정하고 이 방법론을 적용시 지켜야 할 다양한 지

침들을 잘 준수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이

다.

제2절 연구의 목표

특히 타 연구에서 경제적 편익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던 방법론과 유사한 방법론

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편익 추정 방법론 선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 1-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2]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대상은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경제성 분석이며, 주된 목표는 [그림 

1-3]과 같다. 자원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경제적 편익

을 추정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방법론을 정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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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방법론을 선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즉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후, 적절한 실증연구 방법론을 

정하고 연구절차를 마련하여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것

이다.

[그림 1-3] 본 연구의 2가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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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 R&D 사업의 경제성 평가

제1절 R&D 사업의 구분

R&D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R&D 사업을 유형화한 다

음에 각 유형별로 차별화된 편익 항목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R&D 사업 유형별

로 편익항목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R&D 사업 유형별로 편익항

목을 구성한 다음에는 직접 추정할 편익항목과 정책적 분석에서 특수평가항목으로 다

룰 편익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 2-1]과 같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2006a)에서 제시된 R&D 사업의 유형 구분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는 R&D 사업

을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공공복지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구축사

업, 연구센터구축사업, 인력양성사업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2008)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8b)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R&D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사업구분 사업특성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효과, 지식증진에의 기여도

공공복지기술개발사업 삶의 질 향상, 에너지 절감, 공해감소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경쟁력 향상, 실용화 가능성

연구장비구축사업
국가위상제고, 과학기술하부구조 구축, 첨단연구 분야의 선
점, 과학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연구센터구축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집적효과

인력양성사업 교육훈련 효과, 지식증진에의 기여도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6a).

[표 2-1] R&D 사업 유형별 특성

한편 과학기술부(2007)의 국가 R&D사업 표준사업분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기준에서는 R&D사업을 추진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시

설장비 기반구축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결과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지식증진, 산

업기술, 공공복지의 3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지식증진은 다시 순수기초,

목적기초로 구분되고, 산업기술은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되며, 공공복지는 공공 서비

스, 보건 농림해양 환경, 지역발전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R&D사업은 총 28(=4×7)개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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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R&D 사업 편익추정의 일반론

직접적 편익이란 R&D사업의 1차적인 목적과 관련된 편익을 의미한다. 즉 사업의 

1차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비록 해당 R&D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이라 하더

라도 간접적 편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연구개발사업의 직접편익은 신제품 개발,

생산성 증대, 품질개선, 비용절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직접적 편익의 

범주를 정할 때에는 각 R&D사업의 사전기획보고서에서 목적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된 편익만을 추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A사업과 B사업이 분야만 다르고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업인데 A사업 사전

기획보고서에서는 한 가지 목적만 제시한 반면에 B사업 사전기획보고서에서는 두 가

지 목적을 제시한 경우, 각 사전기획보고서를 기준으로 목적을 인정할지, 아니면 B사

업 사전기획보고서를 기준으로 목적을 고려할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

전기획보고서에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편익이 직접적인 것이라면 

추정을 하여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접적 편익이란 R&D사업의 2차적인 목적, 즉 부산물(by-product)의 성격을 가지

고 있는 편익을 의미한다. 연구개발사업의 간접편익은 관련 지식의 증대, 인력양성 효

과 등이 있는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직접편익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

우에는 추정하여 편익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간접적인 편익의 반영 여부는 그 중요

성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즉, 연구진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편익이거나 또는 사업

주체가 중요한 편익항목으로 제안 또는 주장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결

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간접적 편익의 추정 과정에서 직접적 편익과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간접적 편익을 반영한다면 간접적 편익의 달성을 위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도 산정하여 총비용에 더해 주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간접적 편익

의 규모와 간접적 비용의 규모가 대략 비슷하다고 판단되거나 간접적 편익의 추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① 편익과 비용이 같다고 가정하고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하거

나, ② 정책적 분석에서 특수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편익은 시장에서 화폐단위로 평가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유형편익

(tangible benefits)과 무형편익(intangible benefit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

의 유형편익에는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절감, 기술료 수입 등이 있으며, 무형편익에는 

관련 지식의 증대, 과학기술자의 교육훈련, 국가위상의 제고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형편익은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화폐단위로 측정하기가 곤란하지만, 최근에는 공

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 시에 무형편익을 포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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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긍정적 

효과를 의미하며, 미시적 수준에서 긍정적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한 후, 거시적 수준에

서 각각의 긍정적 효과를 적절하게 합산해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얻

는 경제주체를 크게 소비자(또는 가계)와 생산자(기업 또는 산업)로 구분한다면, 소비

자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부가가치(value-added)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

하다.

한편 수혜의 대상을 소비자와 생산자로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국가 전

체적 관점에서 부가가치 창출액으로 평가하거나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각 추

정된 편익을 합산할 때는 이중계산의 문제는 없는지 또는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를 주

의 깊게 살펴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은 사업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종류

의 사업이더라도 투자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편익이란 용어는 원래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것이므로 편익추정은 원칙적으로 경제

학적 방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

요되거나 여러 여건상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용가능한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요곡선 접근법이나 부가가

치 접근법과 같은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용이하

지 않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내외 분석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편익이전(benefit transfer)1) 작업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측정한 편익을 구매력지수와 분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한 값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편익이전도 용이하지 않다면 대체비용 접

근법을 이용하여 구한 값을 편익의 대용 값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 장비의 편익을 추정하는 경우에 외국의 연구장비를 사용할 때 지불하는 사용료

를, 연구센터의 편익을 추정하는 경우에 해외 연구센터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대용 값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

의가 요망된다.

1) 편익이전의 기법에 대해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7)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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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R&D 사업 유형별 편익항목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인 편익추정은 편익항목을 도출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된다. 연구개발사업의 편익항목은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

하므로, 해당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편익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업별로 발생하는 편익항목을 도출한 후 이를 화폐가치로 추정하는 것인데, 계량화

가 가능한 편익항목을 화폐가치로 추정하고 계량화가 불가능한 편익항목은 정성적으

로 언급하거나 정책적 타당성 내의 특수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개별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때 국내총생산이 향후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지를 분석하여 편익

을 측정할 수 있다. 또는 무리하게 경제적 편익을 따지기보다는 비용의 적정성 검토 

및 파급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공공복지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가 개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

정하면서 산업차원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액을 측정한 후, 이 두 가지를 합하여 편익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잠재소비자는 해당 의료기술과 

유사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의료기술이 없음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cost of illness)를 평가하거나 해당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익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의료기술이 개발된 후 국내 판매 또는 해외수출 등으로 인해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평가하여 이를 생산자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다른 연구개발사업에 비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식별이 

용이하므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의 부가가치 창출액을 합하여 편익을 측정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환경친화적 자동차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의 질 개선으로 소비자는 

호흡기 관련 질환을 덜 앓게 되거나 쾌적한 대기를 즐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치

를 추정하여 편익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소비와 수출증대

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중에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생산자 편익으

로 삼을 수 있다.

연구장비 구축사업의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접편익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

지만 다음의 2가지 편익항목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해당 연구 장비를 구축하지 않

고 해외에 있는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지불하는 사용료를 편익으로 반영할 수 있다. 연

구 장비를 구축함으로 인해 해외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면 이로 인한 수입(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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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편익에 합할 수 있다. 둘째, 사용료 수입이 미미하거나 산업적 성과의 창출이 불확

실하지만,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구축으로 인해 국가위상 제고, 국민의 자긍심 고취,

과학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을 창출한다면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광학망원경개발사업(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b), 토양 지하수오염확산방지 기술개발사업(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2007b) 등에 조건부 가치측정법이 적용된 바 있다.

연구센터구축사업의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접편익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

지만 다음의 2가지 편익항목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연구센터의 산출물로부터 창출

될 부가가치와 예상되는 기술료 수입으로 발생할 부가가치 등을 합하여 편익을 추정

할 수 있다. 연구센터의 구축으로 인해 집적이 일어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한다면 비

용절감편익을 반영할 수 있다. 한편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공간계량경

제모형의 적용을 통해 비용절감율을 추정할 수도 있다. 둘째, 연구센터 중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CVM을 적용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한국개발연구원, 2008b),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한국개발연구원,

2008c) 등의 적용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양성된 인력이 향후 창출할 부가가치를 구하여 

편익을 측정할 수 있다.

제4절 R&D 사업의 편익추정법

편익의 추정방법은 그것의 수혜 대상이 누구인지, 가용한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편익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여러 가지 편익추정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되, 여의치 않다면 차선의 방법을 택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

다. 편익 추정방법을 결정할 때는 연구개발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구개

발사업의 개별 효과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익의 추정방법은 상향식(bottom-up) 접근법과 하향식(top-down) 접근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상향식 접근법은 편익의 항목과 범주를 세분화해서 추정한 뒤, 이를 모

두 합산하는 방식으로서, 편익의 항목과 범주가 많지 않아서 편익추정이 용이할 때 이

용한다. 하지만 편익의 항목과 범주가 많아서 편익추정이 곤란할 때는 하향식 접근법

이 유용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을 모두 적용하

여 편익을 추정한 후, 서로 비교하여 조정하면서 일치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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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중심의 편익 추정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경우, 소비자 잉여의 창출분이나 증가

분을 구해 이를 편익으로 추정한다. 잠재적 소비자들은 연구개발사업의 산출물을 이

용하여 만족감을 얻게 되는데, 이를 화폐단위로 표현한 것을 소비자 편익 또는 소비자 

후생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수요곡선 접근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수요곡선 접근법은 산출물의 수요곡선을 구할 수 있을 때 적용하며, 수요곡선의 아

래 면적으로 산출물의 소비자 편익을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의 가격이 일정

할 때, 관심대상 제품가격이 변하면 수요량도 따라서 변하게 되며, 만일 이 제품의 수

요량과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적절한 수요곡선을 추정할 수 있다면 수요곡선의 높

이는 바로 한 단위의 제품을 얻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가격을 의미하는 한

계지불의사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 또는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이 된다.

[그림 2-1]에서 산출물의 단위당 가격이 이고 수요량이 일 때, 소비자가 만큼을 

수요하면서 얻게 되는 총 편익은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 □으로 계산되며, △

를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라 한다.

A

제품의

가격

소비자

잉  여

P 0

Q 0
0

소비자지출

C

수요량

[그림 2-1] 제품에 대한 수요와 소비자 잉여

소비자 후생은 소비자가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금액

의 합을 의미하고,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 후생 중 실제 제품이용의 대가로 지불한 금

액을 뺀 것이다. 따라서 산출물의 수요곡선, 실제 지불된 가격과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이용하여 소비자 후생과 소비자 잉여를 계산할 수 있다.



- 10 -

연구개발사업의 산출물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제품의 가격을 하락시킨다면

(예를 들어, 휴대폰 주요 부품의 국산화로 휴대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음), 소비자 잉

여의 증가분을 구하여 편익으로 측정할 수 있다. 즉, 가격이 에서 으로 하락할 

때,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그림 2-2]와 같이 빗금 친 부분으로 구할 수 있다.

A

제품의

가격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

P1

Q 0
0

C

수요량

P0

[그림 2-2]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증가

연구개발사업의 산출물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기존 제품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

도 아니라 기존 제품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라면,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 및 지출의 

증가분의 합하여 편익으로 삼을 수 있다. 즉, 공급량이 에서 으로 증가할 때 소

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그림 2-3]과 같이 △의 면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편익은 �가 된다.

[그림 2-3] 수량증가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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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함수를 직접 구할 수 없다면, WTP 증가분 자체를 직접 구할 수도 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은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관측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하

는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기법과 소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선호를 물어보는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기법으로 구분된다. 현시선호기법에는 헤도닉 가격기법

(Hedonic price technique), 여행비용 평가법(travel cost method), 회피행동 분석법

(averting behavior method) 등이 있는데 적용대상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

진술선호기법에는 소비자에게 선호를 직접 물어보는 CVM과 선호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이 있는데, 후자의 값은 크게 추정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주로 전자가 사용된다. 진술선호기법은 현시선호기법에 비해 적용상의 

제약이 없고, 이론적으로도 우수하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소비자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림 2-4] 같은 단계적 방법론을 고려한다.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소비자 잉여의 창출분 
또는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을 구함

불가능할 경우

현시선호 기법 또는 진술선호 기법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 편익의 증가분을 직접 구함

[그림 2-4] 소비자 편익의 추정 방법

2. 생산자 중심의 편익 추정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우 해당 산출물의 부가가치 창출분을 

구하여 이를 편익으로 추정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산출물과 노동, 자본과 같은 투입요

소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한 생산함수의 추정이 가능하다면 해

당 산출물의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s) 곡선을 구하여 아래면적으로 

편익을 측정할 수 있다. 생산함수 추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해당 산출물이 있을 때

(with)의 부가가치와 없을 때(without)의 부가가치 차이를 구해 편익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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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의 산출물을 투입요소로 고려한 생산함수를 추정한 후 

한계생산가치곡선을 구하여 부가가치 증대분을 구함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산출물이 있을 때의 부가가치와 해당 산출물이 없을 때의 

부가가치 차이를 구하여 편익으로 산정

[그림 2-5] 부가가치 증가분의 추정 방법

3. 비용절감분의 추정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해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때의 비용절감액은 편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센터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집적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된

다면 이와 관련된 비용절감분은 편익이 된다. 연구센터에 입주하게 되는 업체가 사실 

비용절감율을 가장 잘 알기는 하지만, 입주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는 경우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간계량

경제모형 등을 적용하여 비용절감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비용(damage cost)이 줄어든다면 피해비용의 절감분도 편익의 중요한 항목

이 된다. 또한 각종 행정비용의 절감, 기업 차원에서의 비용절감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편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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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R&D사업의 비용편익분석

1. 편익의 개념과 범위

사전적으로 편익(benefit)이란 정(+)의 사업효과를 의미하며, 연구개발사업2)의 편익

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의 결과물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기대되는 편익은 단위가 금액 단위

로 쉽게 도출되거나 혹은 전환되는 편익인 경제적 편익과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기술이나 지식 성과와 같은 과학기술적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한 이들 편익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직접 파생되었는지, 혹은 다른 중간 단계

를 거쳐 편익이 산출되었는지에 따라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즉,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편익은 직접적 경제적 편익, 간접적 경제적 편익, 직

접적 과학기술적 편익, 간접적 과학기술적 편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3)

먼저 직접적 경제적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편

익과 비용절감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연구개발사업

의 결과로써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발되고 상업화되어, 이 결과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거래되어 발생하는 편익을 의미한다. 반면 비용절감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기존 기술의 개선 및 개량, 혹은 새로운 생산 공정 기술의 개

발 등일 경우, 해당 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생산과정에 존재하는 비효율

적인 부분이 제거되거나 혹은 투입 요소 대체 등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동일한 양의 산출에 드는 비용이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신기술 적용 이전에 비해 감

소할 때 발생하는 편익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접적 경제적 편익의 계

산에 약간의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의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8b)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분야별 

특정분석평가지침’에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기초․원천, 공공․복지, 산업

기술, 연구장비개발, 연구센터구축의 6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 중 

산업기술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직접적 경제적 편익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3) 연구자에 따라 경제적 편익을 직접적 경제적 편익, 간접적 경제적 편익, 산업연관 유발

효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직접적 경제적 편익은 해당 연구개발의 산출물이 시장

에서 거래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만을 지칭하며, 간접적 경제적 편익은 시장의 거래

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산출물의 보유 혹은 적용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비용절감 효과나 수입대체 효과는 간접적 경제적 편익으로 간주된다. 

산업연관 유발효과는 연구개발사업의 진행, 연구개발사업의 산출물의 생산 및 거래 등을 

통해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편익으로, 생산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 유발효과는 산

업연관분석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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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8b)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통

해 기술이 개발되어 그 기술(특허)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되어 발생하는 편익을 직접적 

경제적 편익으로, 그 기술을 수용(이전)하여 공정에서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때 이

를 간접적 경제적 편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개선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산출물의 적용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절감 효과

는 직접적 경제적 편익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기술(특허) 이전에서 해당 

기술의 시장 가격(가치)을 추정할 때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는 

비용 감소 금액이 기술의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 간접적으

로 구분할 경우 비용 감소 효과가 중복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 개선 기술 개발의 산출물인 기술의 시장 가격에 해당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비

용감소가 상당부분(혹은 거의 대부분) 포함되고 동시에 중복 산정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 개선 기술의 경우 해당 기술의 적용을 통한 비용 감소 금액을 직접

적 경제적 편익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가야 할 사항은 비용절감 효과를 직접적 경제적 편익으

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개선이나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한정한다는 점

이다. 새로운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산

출물이 시장에서 거래되어 발생하는 편익은 직접적 경제적 편익으로, 그리고 그 산출

물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 생산요소로 투입되어 발생하는 비용절감 효과는 

간접적 경제적 편익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사업 → 산출물의 시

장 거래 → 산출물의 적용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같이 연구개발사업 이후 2단계에 걸

쳐 편익이 간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간접적 경제적 편익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 효과 

등과 같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 (혹은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때), 해당 시장을 포함한 관련 시장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의미한다. 먼저 생산유발효과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

운 생산이 발생함에 따라 연관된 다른 산업들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추가적

으로 생산하는 중간재 생산(1차 파급효과)과 이러한 중간재를 추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또 다른 산업에서 중간재를 생산(2차 파급효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최종 산출물의 한 단위 추가 생산을 위해 경제 전체적

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중간재 생산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 유사하게 최종 산출물의 증가에 의해 국가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새로

운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의미한다.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는 추가적 생산의 증가는 노

동수요를 유발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새로운 생산으로 인해 국가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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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노동수요 창출효과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적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적 지식이나 성과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술적 지식이나 성과와 같은 연구개발의 결

과물이 논문이나 특허의 형태로 구체화될 때 이를 직접적 과학기술적 편익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 반면 간접적 과학기술적 편익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국

민들의 과학기술 이해도 증가, 국가 위상 향상, 교육 및 연구인력 양성, 연구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개발사업의 편익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3-1]과 같다. 현

재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편익들 

중에서 직접적 경제적 편익만을 분석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경제적 편익을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에 따라 B/C 비율이 다르게 계

산되어 해당 사업의 진행유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

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분석자의 주관이나 선호에 따라 동일한 연구개발사업의 B/C

비율이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경제적 편익의 

범위와 추정 방법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규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구분 

   

한편 간접적 경제적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현행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편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필요시 정책적 타당성 내의 

사업특수평가항목으로 언급할 수 있다. 경제적 편익과 구분되는 과학기술적 편익의 

경우에는 직접적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R&D사업

에서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의 대리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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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접근법에 의한 편익 산정

가. 시장접근법의 개념

경제적 타당성분석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B/C Ratio나 순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

해 앞서 언급한 여러 편익들 중에서 직접적 경제적 편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 시장접근법을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장접근법에서는 해당 

사업에 의한 미래 시장규모(매출액)의 증가분에 부가가치율, R&D기여도, 사업점유효

과, 사업화 성공률 등을 고려하여 직접적 경제적 편익을 계산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직접적 경제적 편익
= 미래 시장 규모 × 사업화 성공률 × 사업기여도 × R&D기여도 × 

부가가치율  

여기서 ‘미래 시장 규모’는 해당 연구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 산업의 

미래 총 생산액(혹은 매출액)을 의미하며, 이는 미래 국내 수요 중 국산품이 차지하는 

규모와 해외에 수출되는 규모를 모두 포함한다.4) ‘사업화 성공률’은 해당 연구개발사

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원래 의도했던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지고 이것이 상용화되

어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될 확률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유사한 연구개발사업들 

중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연구개발사업의 비율이 사용된다.

‘사업기여도’는 미래 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 전체가 분석 대상 사

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분석 대상 사업에 의한 효과만을 분

리하여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사한 목적의 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된 국

내 총 연구개발 비용(국가와 민간 포함) 중에서 분석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비용이 차

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R&D기여도’는 새롭게 창출된 매출액 중에서 분석대상 연구

개발사업이 기여한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중에서 실제 새롭게 창출된 경제적 편익이 차지

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유사 업계 혹은 기업의 일정 기간 부가가치액을 동

4) 미래 시장 규모의 추정은 분석 대상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된 미래 시점부터 관련 기술의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최근 융합 기술 개발의 경우 직접적

인 수명 주기를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된 산업의 특허 수명 주기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융합 기술의 편익 발생 기간을 보다 자세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 유사도등을 가중치로 사용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수명주

기에 대한 논의는 이후 별도의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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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간의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다.

시장접근법은 그 기본 구조상 여러 개의 변수들이 직접적 경제적 편익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변수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 편익의 값이 크게 변화한다. 그러

나 이들 변수들 중에서 사업화 성공률, R&D기여도, 부가가치율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수행된 연구개발사업의 평균치를 사용하며5), 분석 대상 연구개발사업이 특수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평균치를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R&D 사업에의 적용

연구개발사업은 최종 성과물의 형태,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최종 성과물의 형태에 따라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

업과 공정개선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목표로 하는 사

업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신제품/서비스의 개발이고 이와 관련한 미래 시장 규

모의 추정이 가능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시장접근법의 구조를 활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추가적 창출액(미

래 국내 생산액)과 이 추가 창출액 중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비율로 되

어 있는데, 여기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추가적 창출액의 계산은 사업의 성

격과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게 된다. 연구개발사업의 최종 산출물이 특

정 산업군에 포함되고 현재 획득 가능한 자료가 산업 차원의 시장 데이터일 경우 ‘미

래 시장 규모’는 산업 차원의 미래 국내 생산액에 해당 제품(혹은 서비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반면 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신제품/서비스의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장 규

모의 추정이 어렵고 사업이 다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통계를 이용하여 

‘미래 국내 생산액’을 추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미래 국내 생산액’은 사업을 구성하

고 있는 전체 과제수에 과제당 생산액을 곱하여 계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과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균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연구단

의 역량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생산 공정이나 생산 활동의 일부를 개선하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

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접적 경제적 편익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생

5)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수록, 그리고 관련 지식이 축적될수록 사업화 성공률과 R&D기여

도는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예비타당성 분석에서 사업화 성공률과 R&D

기여도와 관련하여 관련된 기존 연구개발사업의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은 일정정도 보수

적인 관점에서 직접적 경제적 편익이 도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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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용절감액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새로 개발되는 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완전히 대

체하는 경우와 기존 기술의 일부를 효율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위의 

경우와 달리 국내 생산액이 아닌 국내 생산 규모의 예측이 필요하다. 즉, 신기술의 적

용을 통해 단위 생산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를 먼저 추정하고 여기에 미래

의 국내 생산 규모를 곱하여 전체 비용절감액을 산출하게 된다.

비용절감액 = 국내 생산 규모 × (기존 기술에 의한 단위당 현재 생산 비용 - 
신기술에 의한 단위당 미래 생산 비용 추정치) 

비용절감액 = 국내 생산 규모 × 신기술에 의한 비용절감율 × 기존 기술에 
의한 단위당 현재 생산 비용 

여기서 금전적 단위의 생산액을 수량 단위의 생산 규모로 어떻게 전환한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 통계 시스템이나 많은 보고서등이 전

체 산업의 규모를 집계할 때,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과 같은 금전 단위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련 최종 산출물의 평균가격함수 추정이나 생산

원가와 가격과의 관계식 등을 이용하여 미래의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하이테크 제품의 경우 대부분 지수적 가격 하락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et al., 2006; Bayus, 1993).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창출이 기대되는 경우, 사

업의 직접적 경제적 편익은 지적재산권의 이전이나 사업화를 통해 기대되는 편익을 

통해 계산된다. 먼저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일차적으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것이 최종 산출물이 아니라 특허인 경우에는, 특허의 

사업화 비율과 사업화된 특허의 평균 생산액을 곱하여 ‘미래 국내 생산액’을 추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특허 거래가 사업 종료 이후 언제 발생하는지에 따라 경제적 편

익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최종산출물이 특허이며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는 경

우에는 예상되는 기술로얄티를 추정하여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술로얄티는 고정로얄티와 경상로얄티로 구성된다. 고정로얄티는 예상계약금과 기술

개발성공률, 사업화추진으로 인한 기대 로열티 창출액 등으로 계산되며, 경상로얄티

는 미래 시장 규모, 시장점유율, 이전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경상로얄티 비율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상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최종성과물이 신제품/서비스의 개발, 공정개선 기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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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지적재산권의 창출인 경우 직접적 경제적 편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2-1]과 같으며, 이들 세 경우 모두 미래 시

장 규모 예측치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 2-1] 직접적 경제적 편익 산출을 위한 주요 변수

최종
산출물

구분
직접적 
경제적
편익

계산에 필요한 주요 변수들

미래 
국내 

생산액의 
추정

신제품 
서비스

신규 
부가
가치 

창출액

‧미래 국내 생산액
‧사업화 성공률
‧사업점유효과
‧R&D기여도
‧부가가치율 등

필요함

공정
개선

기존
기술 
완전
대체

비용
절감액

‧미래 국내 생산 규모
‧기존 기술에 의한 단위당 현재 생산 비용
‧신기술에 의한 단위당 미래 생산 비용(추
정치)

필요함

기존
기술 
일부
개선

비용
절감액

‧미래 국내 생산 규모
‧신기술에 의한 비용절감율
‧기존 기술에 의한 단위당 현재 생산 비용

필요함

지적
재산권

사업화 
가능

신규 
부가가

치 
창출액

‧예상 특허 산출량과 특허 사업화율
‧사업화 특허당 평균 생산액
‧R&D기여도
‧부가가치율 등

필요함

기술
이전 

자체가 
목적

기술
로얄티

‧고정로얄티: 예상계약금, 기술개발성공률, 
추가기술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추가개발 
단계별 성공률 등
‧경상로얄티: 미래 시장 규모, 시장 점유
율, 이전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경상로얄
티 비율 등

필요함
(경상
로얄티 
산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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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접근법에 대한 논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분석에서 현재 직접적 경제적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시장접근법’(혹은 

‘시장규모접근법’)은 그 용어가 기술가치평가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 

중의 하나인 시장접근법과 동일하다. 때문에 시장접근법이라는 용어에 대해 기술경영 

및 기술경제, 그리고 특히 특허 관련 전공자들의 경우 혼동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에서 기술(혹은 특허)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성

적(qualitative), 정량적(quantitative)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량적 방법의 대표적

인 것이 원가접근법(cost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이익접근법(혹은 

소득접근법, income approach)으로 구분되고 있다. 먼저 원가접근법은 그 기술과 동

일한 용도 또는 동일한 유용성을 갖는 기술을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대체원가,

replacement cost), 해당 기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재생산원가, reproduction cost), 현명한 투자자가 대체 가능한 기술에 지불할 수 있

는 최대 금액(신대체원가, replacement cost new)을 해당 기술의 가치로 산정하는 방

식이다.

다음으로 시장접근법은 최근에 발생한 매매나 라이센스된 유사한 기술거래를 비교

분석한 후 평가대상 기술의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가치형태나 경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믿을만한 기술거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에서 시장접근법은 평가 대상이 되는 기술자산과 유사한 자

산의 판매에 관한 정보가 많은 경우 최적의 평가방법으로, 라이센스나 로열티 산정에 

있어 자주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익접근법은 새로운 기술자산권을 창출하거나 

구축하는 비용과는 관계없이 그 자산이 지닌 경제적 이익 창출 능역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추정한다. 이 때 경제적 이

익, 수익 기간, 할인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연배 외, 2007).

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이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접근법은 기술가치평가 분야에서 사용하는 

시장접근법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혀 다른 것을 지칭하고 있으며, 개

념적으로는 이익접근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익접근법에서 사용하는 경

제적 이익을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라고 해석하면 기술가치평가의 

이익접근법은 예비타당성 분석에서의 시장접근법과 그 분석 대상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분석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하

고 있는 ‘시장접근법’이라는 용어는 개념적으로 기술가치평가의 이익접근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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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장접근법에 의한 직접적 경제적 편익 산정에 활용되는 주요 변수에 대해서

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화 성공률’은 해당 연구개발의 성공 이후 이것이 상업화 성

공으로 이어지는 확률을 의미하고 있으며, 두 개의 확률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즉,

‘사업화 성공률’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공률과 상업화 성공률 두 개를 내포하고 있으나,

용어는 후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접근법에서 사용

되고 있는 사업화 성공률을 구조적으로 R&D 성공률과 사업화(혹은 상업화) 성공률 

두 개로 구분하거나, 혹은 이 둘을 포괄하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실

적으로는 사업화 성공률이 적절하기에 사업화 성공률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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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R&D 사업 비용편익분석 사례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1.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은 급성장하는 전기차·에너지저장용 이차

전지와 관련 부품·소재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2015년까지 이차전지 세계시장의 45%

를 점유하는 것과 소재의 국산화율을 75% 달성을 제시하였다. 총 사업비는 2,941억원

(2011년~18년, 국고: 2,068억원, 민간자본: 873억원)이고, 이 중에서 핵심부품소재개발

에 총 1,391억원(국고: 998억원, 민자: 393억원)을, 전지제조기술개발에 1,295억원(국고:

840억원, 민자: 455억원)을, 산업기반조성에는 255억원(국고: 230억원, 민자: 25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동 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업의 편익은 시장

규모의 증가분에 근거하여 산정하였다. 전체 사업을 핵심부품소재개발과 전지제조기

술개발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추가창출 생산액의 기댓값을 도출하

였다.

핵심부품소재개발의 추가창출 시장규모는 각 과제의 소재 시장별 시장규모, 소재 

국산화율 목표, 기술개발성공률의 곱으로 산출되었다. 이차전지 제품 시장 측면에서

의 부가가치율은 현재 소재 분야의 낮은 국산화율이 반영된 것이므로, 핵심부품소재

의 국산화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의 증가는 이차전지 제품 시장의 편익과 분리하여 국

산화에 따른 추가 창출 시장 규모의 편익으로 별도로 산정하였고, 소재분야의 국산화 

목표로 제시된 75%의 최종 목표를 준용하였다. 기술개발 성공률은 2008년 산업기술

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을 기준으로 전기전자 분류 내 전지 분야의 사업화 성공률 

25%를 적용하였다. 또한 제시한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이 낮고 기술적 장벽이 존재하

는 특화된 분야이므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며, 사업 기간 내에 민간의 독자

적인 연구개발 추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여 동 사업 기여율은 100%

로 적용하였다.

전지제조기술개발의 추가창출 시장규모는 각 과제가 포함되는 이차전지 전체 시장

규모,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목표, 기술개발성공률, 동 사업 기여율의 곱으로 산정되었

다. 대상 시장으로는 초고용량 커패시터, 에너지 저장용 리튬이온전지, 소형 리튬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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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시장을 선정하여 일본의 전문시장조사기관인 Hiedge의 

조사결과를 적용하였다. 시장점유율 목표는 현재 33% 수준에서 2018년 45% 목표로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시장점유율 목표를 준용하였고, 사업화 성공률은 2008년 산업기

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을 기준으로 전기전자 분류 내 전지 분야의 사업화 성공률 

25%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 기여율은 사업 기간 내 예상되는 정부 및 민

간의 이차전지 분야 투입규모 중 동 사업의 비중을 계산하여 7.3%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해진 추가창출 생산액에  R&D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비

율을 적용하였다. 즉, 연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추가창출 생산액의 기댓값에 부가

가치비중과 부가가치 대비 R&D 기여율을 곱하여 최종적인 편익을 산출하였다. 부가

가치 비중은 한국은행의 2007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발전기, 전동기 및 전기변환

장치’ 업종의 26.0%를 적용하였고, R&D 투자대비 경제성장 기여율은 R&D 예비타당

성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28.1%(신태영, 2004)를 적용하였다. 편익기간은 

이차전지 관련 분야의 IPC 서브클래스 특허수명주기 분석 결과인 7년을 최초 편익 발

생 이후의 편익발생기간으로 적용하였고,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상의 

5.5%를 사용하였다.

사업주체가 제시한 계획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결과, B/C Ratio는 0.87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진은 사업의 목표와 전략, 주관

부처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핵심부품소재개발의 6개 장기과제, 전지제조기술개발의 

차세대융복합형이차전지 3개 과제, 산업기반조성의 인력양성 1개 과제 및 과제가 추

진되지 않는 2018년도 차세대전지사업단운영지원 비용을 제외한 총 1,883억원을 적정 

사업비 규모의 대안으로 도출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대안은 총 사업비 

1,883억원,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7년으로 1년이 축소되었으며, 이 때 

B/C Ratio는 1.04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사업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사업은 신성장동력 4대 장비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3

단계6)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며 장비 자립률, 기술경쟁력, 국내 생산액, 세계시장 점

유율, 고용창출 등의 5개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1년부

터 2018년까지(총 8년)이며, 사업비는 8년간 총 3조원(정부부담 2조원)이다.

6) 1단계(2011-2013), 2단계(2014-2016), 3단계(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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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사업의 세부목표 

항목 목표

장비 자립률 (ʼ08) 35% → (ʼ18) 60%

기술경쟁력 (ʼ08) 56% → (ʼ18) 95%

국내 생산액 (ʼ08) 87억불 → (ʼ18) 352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ʼ08) 4.9% → (ʼ18) 10.1%

고용창출 (ʼ08) 77,375명 → (ʼ18) 237,875명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g),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사업.

대형 설비형 장비에 해당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과 신 산업형 장

비에 해당되는 바이오, 의료, 방송 기술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때 대형 설

비형 장비의 경우 국내 수요업체에서 구매 가능한 양산장비를 개발하도록 하고, 신 산

업형 장비의 경우 향후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아이템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표 3-2]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사업 분야별 전략 품목 

구분 분야 전략품목

대형 설비형

반도체장비 30㎚급 장비, 450㎜대응장비 중심 25개 품목

디스플레이
장비

초대면적 LCD 및 6G급 OLED 인쇄장비 등 7개 
품목

LED장비
MOCVD, 웨이퍼레벨평가장비, Prober/Sorter등 

12개 품목

그린수송장비 라인센터, 플로워타입 대형 보링머신 등 18개 품목

신산업형

바이오장비
크로마토그래피, 원심분리기, 세포분석 장비 등 15개 

품목

의료장비 의료용 소프트웨어, 캡슐형 내시경 등 13개 품목

방송장비 3D방송용 제작, 편집, 송출장비 등 28개 품목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g),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사업.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15개 대표과제의 경제

성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편익을 재산출하는 과정을 거

치고 있다. 연구진이 산출한 최종 편익은 세계시장규모, 한국점유율, 사업점유효과,

R&D기여도,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이다. 세계시장규모는 관련 보고서

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사업점유효과는 연구개발활동조사자료에 동 사업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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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9.3%를 이용하였다. R&D기여도는 28.1%(신태영,

2004)를 기본으로 하되 10.9%(하준경, 2005)와 30.6%(과학기술부, 2006)의 두 가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산출하였다. 사업화 성공률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ITEP)과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별 2007년 성과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인 32.4%(전체분

야)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기계소재와 전기전자 분야 값인 36.0%를 추가적으로 적용하

였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발생되는 편익 분석이므로 영업이익률 대신 부가가치율

을 적용하고, 제품 수명 대신 기술수명주기를 적용하였다.

세계 시장의 성장률 및 한국 생산규모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정도, 사업화 성

공률에 따라 6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한 15개 과제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경제

성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B/C Ratio: 0.98). 그렇지만 15개 과제에 대한 

분석은 동 사업 전체 3조원 예산의 7% 부분에 대한 결과이므로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

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는 한계점이 있어 사업 전체에 대한 객관적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사업 주체가 제출한 원안, 예타 착수 이후 접수된 자료,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대안을 구성하였다. 우선 사업의 기간을 5년7)으로 단축하며, 각 

분야별 예산은 원안에서 RFP수준의 계획이 마련된 과제로 한정하여8) 총 사업비도 3

조원에서 7551.6억원(국고: 5034.4억원)으로 줄였다. 원안의 15개 대표과제에 85개 과

제를 추가한 총 100개 과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결과 B/C Ratio는 0.84로 

나타났다.

3. 기상조절 기술개발사업

기상조절 기술개발사업은 기후변화 재해(가뭄피해 등)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기

상조절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뭄 피해 저감 기술의 국가적 확보를 

위한 인공 증우(증설) 실용화, 안개 피해 경감을 위한 안개저감 기반 기술개발, 실험연

구용 항공기 도입 및 종합 활용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년, 주관부처는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 참여기관으로 수자원공사를 

제시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10억원(순수 R&D분야: 319.5억원, 인프라 구축(시설

장비/표준화) 부문: 635.7억원,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분야: 54.8억원)이다. 순수 R&D

의 분야는 인공강우(증우) 기술개발(168억원), 안개저감기술개발(73.5억원), 기상조절 

외 항공기활용기술개발인 기상 기후 항공감시기술개발(78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인

7) 5년은 각 부처 중기계획 수립의 시간 단위이며 동 사업의 기술개발계획 중 RFP수준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임.(동 사업 원안 2단계의 중간 시점)

8) 과제종료시점은 동 사업 대안의 종료시점인 5년차로 조정하였으며 종료 시점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 과제의 수행 시점이 1년 앞당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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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구축 분야는 실험연구용 항공기 운영(310억원), 기상조절용 항공검증장비 개발 

및 시험(141억원), 기상조절 감시 검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106.2억원), 기상조절 실험

기지개선 및 운영(78.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⑴ 기상조절기술여부, ⑵ 연구개발의 필요성(기술

성숙도 여부), ⑶ 편익발생의 주체(수자원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의 참여여부, ⑷ 단

일항목여부(중복계산배제), ⑸ 직접편익계산을 원칙으로 하여 해당 편익을 선택하였

다. 편익추정은 사업주체가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가통계 및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표 3-3]과 같은 3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표 3-3] 기상조절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 시나리오

구분 내용 편익내용

시나리오 1 현실적 시나리오 산불예방

시나리오 2 기술극대화/수자원공사 적극참여 산불예방, 수자원확보, 발전

시나리오 3
기술극대화/수자원공사 공항공사 

참여
산불예방, 수자원확보, 발전,

공항안개저감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b),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기상조절 기술개발사업.

시나리오 1은 현실적 시나리오이며, 시나리오 2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전제

사항이 모두 만족될 것을 가정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2의 전제사항을 충족시키면서 

아래의 전제사항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시나리오 3이 실현됨을 가정하였다.

용수확보 및 발전편익은 안동 임하댐의 수자원 증가분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산

불예방편익은 수자원 증가에 활용한 강수량 증가분에 의한 기여를 고려하였고, 공항

안개저감에 의한 결항감소편익은 인근지역 공항인 청주 대구공항과 인천공항의 안개

로 인한 결항통계를 활용하였다. 특별편익인 가뭄고통해소는 태백시의 가뭄백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상지역인 안동 임하 인근 유역의 가치로 환산하였다. 편익분석

기간은 기술주명주기의 최장기간인 8년으로 고려하였으며,9) 할인율은 5.5%, 인공 증

우 운영기간은 12월에서 차년도 5월까지로 가정하였다. 비용편익분석 결과, 각 시나리

오 별로 다음과 같은 B/C Ratio를 산정하였으며 모든 경우에 경제적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9) IPC분류상 기상조절기술은 물리학의 항목으로 구분되며, 물리학 분야의 기술수명주기의 

평균값은 7.2984년, 중간값은 6.0000년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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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기상조절 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시나리오 2의 전제사항

전제사항 관련편익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인공증우 기술적용 시기․규모에 명시 용수확보

2. 인공증우 관련 R&D에 관련주체(수자원공사)의 충실한 재원분담 용수확보

3. 인공증우 관련 기술적 난점 해결

용수확보

3-1. 강수재분배 문제없이 강수량의 순증(純增)효과 입증

3-2. 강수지역의 목표지역을 대상유역(안동․임하)으로 완전히 제어

3-3. 인공증우 사업으로 인한 손해발생 인과관계 완전입증

3-4. 장기적 인공증우에 의한 부정적 누적효과 제거

4. 빗물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빗물이용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b),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기상조절 기술개발사업.

[표 3-5] 기상조절 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시나리오 3의 전제사항

전제사항

1.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재원분담 및 적극적인 참여

2. 현재 성숙된 기술을 제외한 연구개발의 여지가 남아있는 사항 명확화

3. 대상 공항에서 지연․결항을 발생하는 안개의 종류 및 빈도관련 통계분석

4. 대상 공항에서 발생하는 주된 안개의 형태에 적합한 실험설계 및 장비구축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b),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기상조절 기술개발사업.

[표 3-6] 기상조절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 결과 정리

시나리오 구분 B/C NPV(억원)
1 - 0.04 -1028.1

2

댐용수_수력 0.11 -948.9
댐용수_양수 0.13 -928.2
원수_수력 0.31 -734.5
원수_양수 0.32 -724.0

3

청주
대구
공항

댐용수_수력 0.15 -914.3
댐용수_양수 0.16 -905.1
원수_수력 0.35 -701.3
원수_양수 0.35 -692.1

인천
공항

댐용수_수력 0.33 -771.6
댐용수_양수 0.34 -761.2
원수_수력 0.51 -558.6
원수_양수 0.52 -548.1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b),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기상조절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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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

책 실행계획 에 따른 에너지 보급률 달성, 세부 대책 추진의 뒷받침, 국가 경쟁력 향

상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30년 폐자원 및 바이

오매스 에너지 보급 목표율 7.12% 달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2020년 폐자

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국가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90~95% 달성, 2030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세계시장 6% 점유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매립 소각 해양투기 되는 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 및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화 기술 원천연구에서 상용화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11

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년 동안 9,256억원(국고: 7,000억원, 민자: 2,256억원)을 투자

할 계획을 제출하였다.

최종편익은 사업에 의한 부가가치, R&D 기여도, 동 사업 점유효과, 사업화 성공률

의 곱으로 산출되었고, 부가가치의 정의에 따라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비용

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원유수입대체효과와 폐기물처리비 

절감액의 합을 부가가치로 정의하였으며,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원유수입대체효과

와 폐기물처리비 절감액의 합에 기술수출액과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을 함께 고려하

였다. R&D 기여도는 28.1%(신태영, 2004)를 적용하였고, 동 사업 점유효과는 2009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에 제시된 

정부와 민간 R&D투자비율 27:73과 동 사업의 민간참여비율을 적용한 결과 값인 

35.5%를 이용하였다. 사업화 성공률은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사업 내 실용

/실증 기술 483건의 연구개발과제 중 154건에서 사업화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므로 

31.9%를 적용하였다. 할인율은 5.5%를 적용하였다. 비용편익분석 결과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 대해서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액을 부

가가치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표 3-7]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구분 B/C ratio

시나리오 1 (기술수출 제외) 0.432

시나리오 2 (기술수출 포함) 0.436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i),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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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생명 국가전략대응기술개발사업 

농생명 국가전략대응기술 개발사업의 목적은 농업생명공학의 연구개발 기반의 구

축, 작물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안보 확

보, 첨단 생명공학 및 바이오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한 국가 안정성과 세계 속의 국

가위상 확보이다. 동 사업은 총 5개 영역(식량안보확보, 기후변화대응, 농생물 자원 다

양성, 국가현안대응, GMO 안전성 영역)에 대해 사업단을 구성하고 2011년부터 2020

년까지 총 10년간 매년 500억원을 균등하게 투입하여 총 5,000억원(국고: 4,378억원,

민자: 560억원, 기타(지자체): 6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5개 영역별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식량안보확보 연구영역은 분자육종, 종속간 

교잡, GM가축 개발 등의 기술을 이용해 고품질 신품종을 개발하고 식량자급률 10%

향상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연구영역은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초다수성, 총체저항성 및 재해저항성 증진 기술 개발과 작물 생

산성 최대 50% 증가를 목표로 한다. 농생물 자원 다양성 연구영역은 재래종 및 토종 

유전자원 국가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 활용률 2배 향상을 목표로 하며, 국가현안

대응 연구영역은 인수공통 전염병예방기술 개발을 통한 가축발병률 50% 저감과 온실

가스 방출량 저감 기술 확립을 통한 농업분야 온실가스 50% 저감을 위한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GMO 안전성 연구영역은 GMO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을 통

한 국내개발 GMO 20건에 대한 위해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내 재배 

구현을 목표로 한다.

동 사업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영역별 사업목표의 유형을 검토한 결과 직접

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어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연구영역별로 연구개발 내용에 따

라 차별화된 목표시장을 설정하여 사업 추진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식량안보

확보 영역의 경우, 벼, 콩, 채소, 사료용 옥수수, 가축 등 5개 품목의 신품종 개발과 자

급률 제고에 따른 추가 생산 편익과 기술수출액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기후변화대

응 영역은 기후변화대응 관련 종자시장에 대한 목표시장을 재설정한 시장편익과, 작

물의 생산 향상 편익을 분석하였다. 농생물 자원 다양성 영역의 경우, 자원 활용 유형

에 의한 편익 발생에 직접성과 포괄성을 고려해 확장된 종자시장을 목표시장으로 설

정하였고, 더불어 자원 활용률 향상으로 인한 편익도 산출하였다. 국가현안대응-인수

공통전염병예방 분야는 동물백신시장을 목표시장으로 재설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

술수출 로열티와 가축발병률 감소로 인한 피해절감을 편익으로 설정하였다. 국가현안

대응-온실가스방출억제 분야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반영하여 농업분야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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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발생량 저감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을 분석하였으며 GMO 안전성 

영역의 경우, GMO 작물 국내 상용화로 인한 편익과 GMO 안전성 평가비용 절감 편

익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시장규모를 산정한 후 사업화성공률, R&D 기여도, 부가가치비율을 곱하여 

분야별 최종적으로 편익을 구하였다. 사업화 성공률은 산업화 단계 비중이 높은 농식

품부의 연구개발 성과 발생 현황(1994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된 2,879개 과제를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 중 통합 사업화 성공률인 12.6%와 지정 공모형 사업(핵심전략/기

획)의 성공률인 20.7%를 적용하였다. R&D 기여도는 28.1%(신태영, 2004)와 10.9%(하

준경, 2005)를 적용하였으며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 2007년 산업연관표 자료를 참고

하였다.10) 비용편익분석 결과, B/C Ratio는 0.77, 총편익현가에서 총비용현가를 제거

한 순현가(NPV)는 -748억 원으로 산출되어 사업추진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6.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7년 3개월(2011.3-2018.6), 총사업비

는 6,697억원(전액 국고 : 교과부 3,253.5억원, 기상청 1,372억원, 국토해양부 933억원,

환경부 1,138.5억원)으로 기상위성과 해양환경위성 등 2기의 정지궤도위성을 각각 개

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6,000km 고도에서 운용될 중형급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국내 주도로 개발하여 위성관련 핵심기술 자립화와 독자적인 기상, 환경 

및 해양관측 능력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상탑재체가 적용된 위성과 해양탑재체 및 환경탑재체가 적용된 위성

을 각각 개발하여 정지궤도상에 운용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성본체의 

금전 환산 편익은 동 사업 완료 시점에서 고유모델 확보 및 시장진출이 가능할 경우

에 포함할 수 있으나 정지궤도 위성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장진출은 후속사업 종료11)

이후 시점이 될 것이므로 경제적 편익의 의미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기상

탑재체, 해양 및 환경탑재체의 편익을 각각 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성의 이용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파급효과 및 간접편익은 제외하고 직접적인 편익만

을 한정하여 적용하였다.

기상탑재체의 편익은 사회적 비용감소 부분과 사회적 편익 증가부분으로 나눌 수 

10) 벼 79%, 콩 79.6%, 채소 69%, 사료용 옥수수 13.8%, 축산 32.5%, 맥류 및 잡곡 

66.6%, 기타 식용작물 79.6%, 낙농 및 육우 36.1%, 임산물 80%, 의약품 37.4%, 기타 

축산 28.9%이다.

11)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위성 수명의 종료 시점인 201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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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회적 비용감소 부분은 악기상12)에 의한 인명피해와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산

피해13),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의 사회적 비용감소를 의미한다. 방지가 가능한 

재해의 규모는 전체 재해규모에 규모감축비율, 위성관측자료 기여율을 곱하여 산출하

였고,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편익은 항공사 편익과 지연으로 

인한 승객 편익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사회적 편익 증가 부문은 1) 기상예측정보

의 정확도 향상으로 인한 기상정보 서비스산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편익, 2) 기상예

측정보의 향상으로 인한 기상정보 활용산업의 부가가치 창출편익, 3) 기상예측정보의 

정확도 향상으로 인한 기상정보 활용산업의 비용절감편익을 의미한다.

기상예측정보 정확도 향상으로 인한 기상정보 서비스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민간기상사업 서비스산업 시장규모에 기상정보의 정확도 개선율, 위성관측자

료 기여율,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기상예측정보 정확도 향상

으로 인한 기상정보 활용산업의 부가가치 창출편익은 2008년 시장규모에 기상정보의 

매출액 기여율, 위성관측자료 기여율, 기상정보의 정확도 개선율, 해당 산업의 부가가

치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기상예측정보 정확도 향상으로 인한 기상정보 활용산업의 

비용절감 편익은 2008년 시장규모에 위성관측자료 기여율, 기상정보의 정확도 개선

율, 비용절감 기여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편익 발생기간은 발사시기(2017년 3월)를 

고려하여 2017년 3월~2027년 2월까지로 가정하였다.

해양탑재체는 해양 표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적조피

해 감소, 해난피해저감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어획량 증가의 사회적 편익 증가, 해

양조사비용의 절감, 항만공사 설계비의 절감 등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적조피해 

감소로 인한 편익은 연평균 적조피해 발생액, 자연재해 피해감소비율, 위성관측자료 

기여율의 곱으로 산출하였고 어장정보 수입대체 편익은 연간 수입대체효과와 정보서

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의 곱으로 나타내었다.

어장정보서비스의 사업화 편익은 서비스 대상어선 수와 시장점유율, 서비스 가격

의 곱으로, 항만공사 설계비 절감 편익은 연평균 항만공사비용에 조사비 및 설계비 비

율과 설계비용 절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해양오염피해 감소편익은 연평균 유

출량, 톤당 피해액, 해양관측을 통한 피해절감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마지막으로 

해양조사비용 절감편익은 해양 조사비용(1회)에 2007년도 해양조사실적14)의 조사항목 

중 해양탑재체로 측정 가능한 부문(횟수)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환경탑재체는 기상탑재체나 해양탑재체에 비해 비시장재적 요소가 강하며, 국민에

12) 태풍, 호우, 폭설, 혹서, 혹한 등.

13) 공공시설, 건물, 농경지 훼손 등.

14) 한국해양자료센터, KODC NEWSLETTER No. 49,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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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미치는 주요 영향은 대기오염정보의 정확도 개선이라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환경

현상 자체의 관측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실증자료의 부재로 인해 엄밀한 

산출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환경탑재체의 관측자료 제공으로 미세먼지, 오

존 등의 대기오염 관측 및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통한 사망률 감소 편익만을 편익에 

포함시켰다.

경제성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업 전체의 B/C Ratio는 0.781로 산출되었다. 기상위

성과 해양환경위성 각각을 살펴보면, 위성수명이 10년, 13년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기상위성의 B/C Ratio는 1이상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해양환경위성의 편익은 위성

수명과 상관없이 B/C Ratio가 1이하의 값이 도출되었다.

제2절 해양분야 R&D 사업 경제성 분석 사례

1. 해양바이오돔 구축사업

사회적 할인율은 KDI에서 발간한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5판)에 근거하여 

5.5% 적용하였다. 해양바이오돔 구축사업은 산업적 성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서, 그 혜택에 대한 시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 볼 때, 본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자긍심을 느끼고 기초과학의 발전에 대해 만족을 느껴 이로 인해 국민후생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효과를 본 사업의 주요 편익으로 평가한다. 편익 추정에 있어서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편익의 개념이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제5판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며 편익항목간 이중계산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편익 추정에 있어서 

이 2가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며, 미시적 수준에서 긍정적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한 후, 거시적 수준에

서 각각의 긍정적 효과를 적절하게 합산해야 한다. 특정 공공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은 크게 소비자와 공급자의 두 측면에서 나타나며, 연구개발사업도 예외는 아니

므로 혜택을 얻는 경제주체를 크게 소비자(가계 또는 국민)와 생산자(기업 또는 산업)

로 구분한다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편익을 경제학적 후생의 관점, 즉 소비자 잉여

(consumer surplus)로 평가되고,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생산자 잉여(producer

surplus) 내지는 부가가치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수혜의 대상을 소비자와 생산

자로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에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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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을 추정한다는 것은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가치창출의 수혜자가 소비자와 생산자 중에 누구냐

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해양바이오돔 구축사업의 경우 편익을 크게 

소비자 관점과 생산자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산자 관점에서 본다면 해양

바이오돔 구축 과정에서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서 나타나는 해당 산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해양바이오돔 구축사업의 혜택에 대한 시각

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자긍심을 느끼고 해양생태

학의 발전에 대해 만족을 느껴 이로 인해 국민후생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효과도 

이 사업의 편익으로 포함된다. 이것은 국민적 자부심을 제공하는 올림픽 금메달이나 

비록 방문할 가능성은 없지만 유물들이 잘 보존 및 관리되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게 

하는 박물관 신축의 사례와도 유사한 효용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두 번째 범주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개발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따르므로 그 효과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며, 예측을 한

다 하더라고 해당 산업의 국내 발전이 아직 미미하여 효과를 예측할 만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둘째, 소비자 측면의 편익만을 추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경

제성을 확보된다면 산업적 측면의 편익 추정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일반적인 재화의 가치는 시장의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란 형태로 관측되기 때문에 

가치나 편익의 추정이 용이하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화의 경우라면 해당 재

화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내지는 혜택이 명확하며, 해당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는 가격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해

당 재화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해당 재화가 제공하는 편익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본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양바이오돔 구축사업의 경우, 언뜻 보아 

가치가 잘 정의되지 않으며, 가치를 정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치를 측정할 것인지

에 대해 선뜻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해양바이오돔 구축사업의 혜택이 한국 

해양학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 국가과학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상승 기여 

및 국민의 자긍심 고취 등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즉 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해양바이오돔을 활용할 해양학자로 국한해야 하는지 아

니면 국가적 사업이란 관점에서 수혜자를 국민 전체로 봐야 할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

한다. 이렇게 사업의 효과가 추상적이며 사업의 수혜자가 일반 국민인 것 같지만 대다

수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없는 재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안된 방

법론을 적용하여 가치나 편익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화를 포괄적으로 정의

할 때 통상 비시장재화(non-market)라 하는데, 이것은 해당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되

고 있지 않으며, 또한 거래되기도 어려운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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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진술선호 접근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조건부 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이 대표적

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대상재화에 대한 WTP를 응답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이며, 컨조인트 분석법은 가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속성들로 이루어진 대안들을 

활용하여 대상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

(2004)의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상에서 제안된 방법론적 지침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수촌 이전, 과학관, 로봇랜드 등의 문화과학시설의 

가치 내지는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WTP를 추정해야 한

다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각 시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서 결론적으로 제시한 방법론적 지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목적이 특수한 개별 문화과학시설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 또는 컨조인트 분석법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에 있어서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컨조인트 분석법 가운데 어느 기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일반 응답자들이 선
택 가능하고 적절한 대안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컨조인트 분석법을, 다
른 대안이 모색되지 않는 경우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추정(추정방정
식 포함)이나 설문의 방법은 각각의 사례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하는 문제
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편차를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추정방법에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지침에 근거하여 진술선호 평가법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평가해야 할 해양바이오돔 구축사업에 대해 컨조

인트 분석법을 적용하기에는 응답자의 인식상의 부담 문제가 제기되며, 평가에 필요

한 다양한 속성에 대한 정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컨조인트 분석법보다

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타당성 및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해양바이오돔 

구축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한다.

경제성 분석을 위한 제반 가정 및 전제는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5판)(2008)에 근거하였으며, 모든 편익과 비용의 평

가는 2011년 12월 시점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시설비 투자기간인 2013-2019년,

운영비 및 연구비 투자기간인 2016년-2025년을 포함하는 2013년-2025년이다. 사회적 

할인율은 5.5%를 적용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비용을 산정하였다.

해양바이오돔 구축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1,3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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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편익의 현재가치는 1,910억원으로 추정되어 순현재가치는 548억원으로 경제성 분석

을 통과한다. 편익/비용 비율은 1.40으로 산정되어 1.0을 초과하며, 내부수익률도 

24.7%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표 3-8] 해양바이오돔 구축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구분
현재가치 합계(억원) 순현재가치

(백만원)
(NPV)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편익 비용

값 1,910 1,362 548 1.40 24.7%

2.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

최근 해양 자원 및 공간에 대한 이용이 확대되고, 인위적인 해양 환경 이용이 증가

함에 따라 해양폐기물 투기, 육상오염물 유입 증가,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의한 서해의 

유류오염사고 등 일련의 사건사고로 해양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의 생물 축적 및 생물확산에 의한 2차 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오염된 환경은 

복원이 대단히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환경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기술 

개발 추진이 시급하다. 또한 2007년 서해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과 2010

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건 등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해양환경 위험 예방과 대응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최근 환경위해성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점오염원에 

해당하는 배출수에 대한 통합독성평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

나 배출수에 포함된 중금속/유해물질에 의한 급성 생태독성영향만을 평가하고 이를 

통한 관리만 실시하고 있으며, 중금속/유해물질에 의한 이차 독성과 만성생태영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 해양에 대한 지역 위해성 평가는 생태위해성 지침을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지

만, 국내 생태독성자료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외국의 생태독성자료로부터 

도출된 생태 무영향 농도를 이용하고 있다. 외국의 생태독성자료를 준용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국내 해양위해성 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국내 해양환경을 고려

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중금속/유해물질 생태위해성 평가 기술을 선진국 대비 

80%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는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

획연구’를 실시하였다. 만약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이 개발된다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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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양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해양환경 관리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식수원 보호 및 해양 생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개발에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소요되므로, 해양

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비시장적 편익은 추정이 

어렵다. 하지만 이 기술로 인해 해양환경이 중금속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지고 국

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후생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시장적 효과도 분명히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편익으로 포

함되어야 한다.

물론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이 실제로 비시장적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

리기술로 인해 해양 환경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양환경이 깨끗해짐으로 인해 

국민 건강 증진 또는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감을 느껴, 해

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본인의 소비를 줄여 소득의 일정 부분

을 할애하려는 의지가 있을 수 있다면,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런 부분이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사업의 비시장적 가치를 구성한다.

하지만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과 같은 연구개발(R&D)사업의 다

양한 편익은 그 가치가 명시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언뜻 보아 비시장적 

가치가 잘 정의되지 않으며, 비시장적 가치를 정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치를 측정

할 것인지에 대해 선뜻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

리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재화가 아니며, 특히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혜택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재화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때 통상 비시장재화(non-market)라 하는데, 이것은 

해당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거래되기도 어려운 측면을 반영하

고 있다.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은 해수, 퇴적물, 생물체 등 해양환경 중 중금속 

및 유해물질의 화학적,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생태 위해도를 평가하고, 해역

별 생태 위해 진단 및 위해 요인을 규명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해양 환경에 어떤 

중금속 및 유해물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생태 위해도를  진단

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해역별 생태 위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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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은 크게 수생생물에 대한 독성영향 평가 및 예측과 수생태계에 대한 생태

독성 영향 진단 및 원인 규명으로 나뉜다. 전자는 독성 유전체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과 독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독성 유전체 또는 독성

작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동태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 이상

의 복합독성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면서 정량적으로 생태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

법을 개발하여 해역별 위해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후자는 현장 생태영향을 진단하는 기법과 생태 위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 생태영향을 진단하는 기법은 MoA 기반 in vitro 시험, in vivo,

in situ 독성시험, in situ biomaker(생물체 또는 생태계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혹은 

표지자)로, 예를 들어 의학에서 당뇨병 진단에 쓰이는 혈중포도당을 들 수 있음. 해양

생태계의 경우 특정 중금속/유해화학물질 그 자체나 생물체의 대사를 통해 생성, 배

출된 다양한 물질들이 그 후보가 될 수 있음.)를 통한 화학물질 스크리닝 및 모니터링,

수계생태계 및 서시지 조사 등이 있다. 생태위해 원인 규명 기법은 배출수 및 퇴적물 

독성 원인 규명과 특정독성영향분석, 생태위해 진단 및 위해요인 규명 등이 있다.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기간은 총 10년이며, 초기 4년은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생태위해서 평가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차기 4년은 개발된 생태위해성 

평가기법을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해보는 과정이며, 마지막 2년은 유해물질별 생태위

해성 평가 및 관리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편익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부터 10년간 발

생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설문조사시 이를 응답자들에게 인식시켰다. 비용은 전체 기

술개발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1단계(2013-2015)에서 96억원, 2단계(2016-2018)에서 141

억원, 3단계(2019-2020)에서 4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82억원이며 연도별로 연구개발비, 고민감도 모니터링, 생물축적/독성, 해역별 위해도 

진단 비용으로 나뉜다.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는 [표 3-9]

에 요약되어 있다.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5판에 따라 5.5%를 적용하였

다. 분석결과 총 비용의 현재가치는 212.43억 원, 총 편익의 현재가치는 458.89억(하한

값 : 373.75억원, 상한값 : 522.23억원)으로 추정되어 NPV가 246.46억원(하한값 :

161.32억원, 상한값 : 309.80억원)으로 0보다 커 경제성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B/C 비율은 2.16(하한값 : 1.76, 상한값 : 2.46)으로 산정되어 1.0보다 컸고, IRR도 

15.2%(하한값 : 12.5%, 상한값 : 17.0%)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초과하여 해양환경 위

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개발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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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구분
현재가치 합계(억원) 순현재가치

(백만원)
(NPV)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편익 비용

값 458.89 212.43 246.46 2.16 15.2%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다양한 국가 R&D 사업에 대한 6개 경제성 분석 사례와 해양 부문 

R&D 사업에 대한 2가지 경제성 분석 사례를 살펴보았다. R&D 사업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편익 항목도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그간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

R&D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 등에서 다양한 항목별 편익의 추정을 위해 많은 노력

을 경주하였다. 가장 널리 사용된 편익추정 방법론은 시장수요 접근법이지만 이것은 

사업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R&D 사업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환경분야 R&D 사

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며, 다소 

많은 비용이 소요되긴 하지만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같은 진술선호 평가법의 적용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면서 합리성을 확보하는 경

제적 타당성 분석의 수행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5판) 및 예비타당성

조사 R&D 부문 표준지침(제1판)의 근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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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R&D 사업 경제성 분석 지침 및 시사점

제1절 일반적 현황

R&D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성 분석 현황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지침 또는 가

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R&D 관련 사업에 

대해 법에 의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림 5-1]과 같이 공공투자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조사, 규제영향분석,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등으로 파악된다. 특히 KISTEP

이 발간한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2011.12)에서는 경제성 분석 표준지침

을 제시하면서 편익추정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행안부&지자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행안부&지자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행안부&지자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행안부&지자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기재부)
공공투자사업
예타 및 타재

(기재부)
공공투자사업
예타 및 타재

(기재부)
공공투자사업
예타 및 타재

(기재부)
공공투자사업
예타 및 타재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국과위&기재부)
R&D사업
예타 및 타재

(국과위&기재부)
R&D사업
예타 및 타재

(국과위&기재부)
R&D사업
예타 및 타재

(국과위&기재부)
R&D사업
예타 및 타재

(규개위)
규제영향
분석

(규개위)
규제영향
분석

(규개위)
규제영향
분석

(규개위)
규제영향
분석

[그림 4-1] 법정 경제성 분석 현황

기획재정부는 공공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민간투자사업 적격

성조사, 재정사업 심층평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관할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위원회에는 각 부처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도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경제성 분석과 관

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지침을 요약하면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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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요 사업별 경제성 분석 지침

환경분야 사업 경제성 분석 지침

공공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일반지침(제5판, 2008년 12월) 
- 분야별 표준지침(도로철도부문 제5판 및 

수자원부문 제4판, 2008년 12월)
- 세부사업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연구(2007년 12월)

규제영향분석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2009년 12

월)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연구개발부문 표준지침 제1판(KDI, 
2008년 12월)

- 연구개발부문 표준지침 제1판(KISTEP, 
2011년 12월)

재정사업 심층평가
- 재정사업 심층평가 일반지침 및 운용지

침(KDI, 2011년 12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 

2012년 6월)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요는 [그림 4-2]와 같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은 “대규

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

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

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2012))”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중기재정지

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

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기타 재정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

정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기

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지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요구를 

받아 선정(안)을 마련하여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 대상사업을 선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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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Ø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총괄 하에 과제별로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사팀을 구성

Ø R&D 분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총괄하여 수행

조사
추진체계

Ø 선정 기준: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Ø 선정 방법: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를 받아 선정(안)을 마련하여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

대상사업의
선정

Ø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R&D)사업

Ø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기타 재정사업)

대상

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2))

목적

내용구분

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Ø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총괄 하에 과제별로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사팀을 구성

Ø R&D 분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총괄하여 수행

조사
추진체계

Ø 선정 기준: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Ø 선정 방법: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를 받아 선정(안)을 마련하여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

대상사업의
선정

Ø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R&D)사업

Ø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기타 재정사업)

대상

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2))

목적

내용구분

[그림 4-2] 예비타당성제도의 개요 

조사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총괄 하에 

과제별로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

관들이 참여하는 조사팀을 구성하며, R&D 분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한다.

사업추진이 결정된 상태에서 조사 실시되는 타당성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기획예산위원회ㆍ건설교통부)(1999)을 수립하였고, 이후 사업추진 

이전에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의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

도가 도입되었다. 1999년 제도 도입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다가,

2006년 이후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003년 타당성 재

조사를 본격 시행하고 2006년 타당성 재조사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수요 재조사 제도

를 시행함에 따라 통합적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

건설공사 위주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서 정보화ㆍR&D 부문ㆍ기타 재정사업 등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범

부처적 성과관리제도 시행 및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관리제도의 시행이 시작

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예타(豫妥) → 중타(中妥) → 후타(後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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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요구 수준이 상승하였다. 한편 국가재

정법 38조 1항(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Ø (국가재정법 38조 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의 국회 제출

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확대
- 건설공사 위주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 정보화ㆍR&D 부문ㆍ기타 재정사업 등

‘대규모 사업’
Ø 성과관리제도의 시행

- 기획재정부의 범부처적 성과관리제도 시행
-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관리제도의 시행

Ø 예타(豫妥) → 중타(中妥) → 후타(後妥) 체계의 구축
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요구 수준 상승

사전조사 강화를 위
한 제도 개선

Ø 2003년 타당성 재조사 본격 시행
Ø 2006년 타당성 재조사 요건 강화 및 수요 재조사 제도 시행

통합적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의 구축

Ø 1999년 제도 도입 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
Ø 2006년 이후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조사 수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추
진 근거

Ø 타당성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사업추진이 결정된 상태에서 조사 실시

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 대두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기획예산위원회ㆍ건설교통부)(1999)

Ø 사업추진 이전에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의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의 도입배경

내용구분

Ø (국가재정법 38조 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의 국회 제출

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확대
- 건설공사 위주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 정보화ㆍR&D 부문ㆍ기타 재정사업 등

‘대규모 사업’
Ø 성과관리제도의 시행

- 기획재정부의 범부처적 성과관리제도 시행
-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관리제도의 시행

Ø 예타(豫妥) → 중타(中妥) → 후타(後妥) 체계의 구축
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요구 수준 상승

사전조사 강화를 위
한 제도 개선

Ø 2003년 타당성 재조사 본격 시행
Ø 2006년 타당성 재조사 요건 강화 및 수요 재조사 제도 시행

통합적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의 구축

Ø 1999년 제도 도입 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
Ø 2006년 이후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조사 수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추
진 근거

Ø 타당성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사업추진이 결정된 상태에서 조사 실시

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 대두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기획예산위원회ㆍ건설교통부)(1999)

Ø 사업추진 이전에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의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의 도입배경

내용구분

[그림 4-3] 예비타당성제도의 도입 배경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과 부문별 표준

지침의 절차와 분석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① 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② KDI,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③ 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도로부문의 유지관리비 추정연구, 2009.

④ KDI,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8.

⑤ KDI, 보건·복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연구, 2004.

⑥ KDI,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2004.

⑦ KDI, 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2004.

⑧ KDI,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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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KDI,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2001.

⑩ KDI,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시범사업평가 표준지침 연구, 2009

⑪ KDI,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2008.

R&D 사업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제3절 R&D 사업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의 내용 

R&D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절차는 [그림 4-5]와 같이 먼저 사업 목표 분석에

서 출발하여 편익항목을 도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시장 수요로부터의 계량화 가능

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 수요추정 및 가격추정이 용이하다면 이로부터 편익을 추정하

여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다. 하지만 시장수요로부터 계량화가 어렵다면 대리시장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대리시장이 존재한다면 현시선호 접근법을 적용하고 대리시장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술선호 접근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진술선호 접근법

의 적용도 어렵다면 효과를 추정하여 비용효과분석으로 경제성 분석을 끝내며, 진술

선호 접근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편익을 추정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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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수요로
부터의 계량화
가능성 판단

진술선호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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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분석

대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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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R&D 사업의 경제성 분석 흐름도

비시장적 가치가 중요한 R&D 사업의 경우, 사업화가 전제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그림 4-5]에서 밑줄을 그은 [그림 4-6]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장적 편익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비시장적 편익을 추정하

되, 현시선호 접근법의 적용도 어려우므로 진술선호 접근법을 적용하여 편익을 추정

한다. 진술선호 접근법 중에서 여러 선행연구사례와 부합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표

준지침에도 부합하는 방법론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이다.

시장 수요로
부터의 계량화
가능성 판단

진술선호접근법
적용 가능 검토

사업 목표
분석

대리시장
존재 조사

편익항목
도출

수요추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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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선호
접근법 적용

진술선호
접근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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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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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비시장적 가치가 중요한 R&D 사업의 경제성 분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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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및 주요 소결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원으로 수행되는 R&D 사업이다.

따라서 국가재정 R&D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일반적인 지침과 표준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2008)이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5판) 및 한국과

학기술기획평가원(2011)이 발표한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1판)을 적용

하여 R&D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경제성 분석

과 관련된 할인율, 인플레이션의 처리, 세금의 처리, 이자의 처리 등 각종 기본적인 원

칙 및 전제조건 등은 일반지침에 근거하되, 구체적인 편익의 추정방법 등은 표준지침

에 근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편익의 추정과 관련하여 R&D 사업 표준지침(제1판)에서는 [그림 4-7]과 같이 

가능한 몇 가지 편익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크게 가치를 가치창출 대 비용감소로 

구분하고 있다. 가치창출로 볼 때는 시장수요 접근법과 로열티 수입접근법으로 구분

하고 있다. 하지만 로열티 수입접근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론으로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주로 시장수요 접근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사업화가 전제

되어 있는 R&D 사업이 주된 대상이다. [그림 4-8]과 같이 현재의 국가 R&D 사업 예

비타당성조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발전단계

상 대부분의 국가 R&D 사업가 사업화 내지는 실용화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

이다.

대분류 세부 분류 비고

가치창출 시장수요 접근법 미래 시장 또는 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중 해당
R&D에 따른 비율을 적용

로열티 수입접근법 로열티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 계산

비용감소 생산비용 접근법 생산(내수, 수출)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의
절감액 추정

피해비용 접근법 R&D에 따른 효과로 사회적 피해비용 절감액 추정

대분류 세부 분류 비고

가치창출 시장수요 접근법 미래 시장 또는 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중 해당
R&D에 따른 비율을 적용

로열티 수입접근법 로열티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 계산

비용감소 생산비용 접근법 생산(내수, 수출)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의
절감액 추정

피해비용 접근법 R&D에 따른 효과로 사회적 피해비용 절감액 추정

[그림 4-7] R&D 사업의 편익추정 방법론



- 46 -

시장수요 접근법에 의한 경제적 편익
= 시장규모 증가분 X 부가가치율(%) 

X R&D 기여도(%) X 사업기여도(%)  
X 사업화 성공률(%)

시장수요 접근법에 의한 경제적 편익
= 시장규모 증가분 X 부가가치율(%) 

X R&D 기여도(%) X 사업기여도(%)  
X 사업화 성공률(%)

KISTEP에서 시행한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43건(2008년~2010년) 
중 약 22건에서 적용한

편익 추정방법은
시장수요 접근법

[그림 4-8] 시장수요 접근법

R&D 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는 다른 한 축은 비용감소분을 평가하는 것으로

서 생산비용 접근법 및 피해비용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로 산업체를 대상으

로 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절감되는 비용감소분을 평가하여 이

를 편익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비용감소분을 다른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면 최소한 

비용감소분 만큼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피해비용 접근

법은 R&D의 결과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든다면 그 피해감소분이 바로 편익

이라고 보는 것으로서 매우 직관적이다.

그간 환경분야와 같이 비시장적 측면이 중요한 분야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비용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비용에 근거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관례가 있었고 아직도 대체비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정

확한 편익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본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과연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엄밀

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환경사업이며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가치창출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 여기서 일반적인 의미의 가치창출이란 부가가치의 창출을 의미한다. 비록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관련 업체가 새로 생겨나거나 매출액이 증대하는 

등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는 본 사업의 중요목표가 

아님에 분명하다. 아울러 생산비용 감소라는 효과도 본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

서 본 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정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편익의 범주는 가치창출이

되 그 주체가 산업이 아니라 연구자 혹은 일반 국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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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

제1절 경제적 편익의 개요

양극해 R&D 2단계 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크게 과학기술적 편익, 국민 자긍심 고

취 편익, 산업적 편익의 3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편익과 두 번째 편익은 일반 국민

들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편익이라 볼 수 있으며, 세 번째 편익은 연구개발의 성과가 

산업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 창출편익이다.

① (과학기술적 편익) 북극 환경변화를 이해하여 기후를 예측하고 북극항로 주변 

및 북극해 환경 모니터링, 북극 해수 및 해저 탐사를 통해 북극 해양 환경도 작

성, 북극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 석유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자원으로 평가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등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연구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이 증가하는 편익 

② (국민 자긍심 고취 편익) 북극지역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

고 국민들의 자긍심 고취되는 편익

③ (산업적 편익) 생물자원의 산업화, 지하자원의 산업화 등을 통해 미래에 부가가

치가 창출되는 편익

한편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의 경우 편익을 크게 소비자 관점과 생산자 관점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산자 관점에서 본다면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서 나타나는 해당 산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의 혜택에 대한 시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북극연구에 대해 만족을 느껴 

이로 인해 국민후생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효과는 본 사업의 편익으로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범주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술개발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따르므로 그 효과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며, 예

측을 한다 하더라고 해당 산업의 국내 발전이 아직 미미하여 효과를 예측할 만한 기

초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둘째, 소비자 측면의 편익만을 추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여도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산업적 측면의 편익 추정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편익 및 두 번째 편익을 비시장적 편익으로 명명한 후 이를 위

주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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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시장적 편익의 추정

1. 편익추정의 개요

일반적인 재화의 가치는 시장의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란 형태로 관측되기 때문에 

가치나 편익의 추정이 용이하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화의 경우라면 해당 재

화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내지는 혜택이 명확하며, 해당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는 가격 정보를 이용하여 그 재화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해당 재화가 제공하는 편익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본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의 경우, 언뜻 보아 

가치가 잘 정의되지 않으며, 가치를 정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치를 측정할 것인지

에 대해 선뜻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의 혜택이 

북극연구를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등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이며, 사업 수혜자의 범위

가 국민 전체가 된다. 이렇게 사업의 효과가 추상적이며 사업의 수혜자가 일반 국민이

라면, 이러한 재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안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치나 편익을 추정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화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때 통상 비시장재화(non-market)라 하는데, 이것

은 해당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거래되기도 어려운 측면을 반영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

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 왔으며, 1990년대에 이후에 비시장재화 가치추정 방법론

은 어느 정도 정립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비시장재화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 혹은 편익을 추정하는 데 있어

서의 기본 원칙은 해당 재화를 공급받기 위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는 것이다(Brent, 1995). WTP란 사람들이 특정 공공재나 비시장재화

를 공급받기 위해 또는 특정 공공재나 비시장재화의 공급 지장을 피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금액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소득 하에서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지

출을 줄이고 그 만큼 특정 재화의 소비를 위해 지출하고자 한다면 이 금액만큼을 편

익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WTP의 개념은 편익을 추정하는 데 있어 매우 직관적이

며 현대 후생경제학의 기본이론에 부합하기에 편익 추정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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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시장적 편익의 추정방법

시장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을 관찰할 수 없는 비시장재화에 대한 

WTP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방법

론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WTP 추정에 

사용되는 정보를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얻는가, 또는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얻는가에 의한 구분이다. 두 번째 기준은 화폐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추정

하는가, 또는 어떤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하는가에 의한 구분이다.

직접 시장을 관찰하는 방법은 제약조건 하에서 효용극대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즉 재화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의 선택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화

폐단위로 나타난 가치가 추정된다. 간접적인 방법의 경우, 추정대상의 가치는 시장재

화와 추정대상 간의 어떤 관계를 토대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추정대상과 시장재화 간

에는 대체적인 관계나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5-1]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 방법론

구  분 현시선호 평가법 진술선호 평가법

직접적 추정법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조건부 가치측정법

간접적 추정법
여행비용 평가법
헤도닉 가격기법

컨조인트 분석법

특징
시장에서의 거래행위 관찰

사후적 평가법
가상적 시장 이용

사전적 평가법

비시장재화의 공급에 대한 개개인의 후생변화를 화폐단위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

시장재화의 직접적인 거래를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장재를 이용하여 간접적

으로 편익을 추정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선호, 즉 현시된 선호

(revealed preference)에 기반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현시선호 접

근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행위가 관찰되는 보완재를 이용하여 간접적으

로 가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에는 여행비용 접근법(travel cost method), 헤도

닉 가격기법(hedonic price technique) 등이 있다.

반면에 현시된 선호를 관측하기 어려울 때나 그 선호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때, 가상적인 시장에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그 상황에서 가상적인 거래를 어떻게 할지

를 질문하고 이에 대해 대답한 선호, 즉 진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를 이용하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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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진술선호 평가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으로는 조건부 가치측정

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이 대표

적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대상재화에 대한 WTP를 응답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

는 방법이며, 컨조인트 분석법은 가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속성들로 이루어진 대안들

을 활용하여 대상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현시선호 평가법은 시장에서의 거래행위 관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사후적인 평가

법이라 할 수 있으며, 진술선호 평가법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재화에 대한 가상적 

시장을 이용하므로 사전적 평가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현시선호 평가

법의 장점과 진술선호 평가법의 장점을 모두 이용하기 위해 현시선호 자료와 진술선

호 자료를 결합한 결합모형(joint model)의 적용도 등장하였다.

3. 본 연구에서 채택한 비시장적 편익 추정 방법론

큰 틀에서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정리해 보면 [그림 5-1]과 같다. 양극해 연구개발 2

단계 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과학적이면서도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법론을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편익추정 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면서 합

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편익을 추정하

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기준

에 따라 편익 추정 방법론을 선정하고자 한다.

사후적 자료와 사전적 자료의
결합으로 효율성(efficiency) 증대

=>
결합 모형

(RP+SP Method)

사전적(ex ante) & 직접적 접근법
적용대상의 제약이 거의 없음

이론적으로 정확추정(exact estimation)
=>

진술선호 접근법
(SP, Stated 

Preference Method)

사후적(ex post) & 간접적 접근법
적용대상의 제약이 있음

이론적으로 과소추정(underestimation)
=>

현시선호 접근법
(RP, Revealed 

Preference Method)

사후적 자료와 사전적 자료의
결합으로 효율성(efficiency) 증대

=>
결합 모형

(RP+SP Method)

사전적(ex ante) & 직접적 접근법
적용대상의 제약이 거의 없음

이론적으로 정확추정(exact estimation)
=>

진술선호 접근법
(SP, Stated 

Preference Method)

사후적(ex post) & 간접적 접근법
적용대상의 제약이 있음

이론적으로 과소추정(underestimation)
=>

현시선호 접근법
(RP, Revealed 

Preference Method)

[그림 5-1] 비시장적 편익 추정에 적용가능한 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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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까지 개발되고 응용되어 온 연구방법론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면서 가

장 공감을 얻고 있는 방법론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방법론에 대해 

앞에서 간략하게 검토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시선호 평가법과 진술선

호 평가법 중에서 진술선호 평가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시선호 평가법은 

사후적인 평가법이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에 대

해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따라서 결합모형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둘째,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5판)을 살펴보면, 비시장재화

에 대해서는 현시선호 평가법 중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통해 WTP를 추정

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평가해야 할 양극해 연구개발 2

단계 사업에 대해 컨조인트 분석법을 적용하기에는 응답자의 인식상의 부담 문제가 

제기되며 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속성에 대한 정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컨조인트 분석법보다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타당성 및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인

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그림 5-2]와 같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양극해 연

구개발 2단계 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형광학망원경 개발사업15),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16)의 경우에도, 비시장적 편익

의 산정을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CVM을 적

용한다. 이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결정된 방법론 근거

진술선호 평가법 
사후적 접근법인 현시선호 평가법을 

사전적인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조건부 가치측정법 
컨조인트 분석법을 적용하기에는 응답자의 

인식상의 부담 문제가 제기되며 다양한 
속성에 대한 정의가 어려움

[그림 5-2]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연구방법론

15) 유승훈, 이주석, 박수동 (2011), 대형광학망원경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기

술혁신학회지, 제14권, 제1호, 한국기술혁신학회, pp. 40-59.

16) 유승훈, 권석재 (2012),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의 비시장적 편익 평가, Ocean 

and Polar Research, 제34권, 제2호, 한국해양연구원, pp. 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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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D 사업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의 내용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살펴보면, 경제성 분석의 절차는 

[그림 5-3]과 같이, 먼저 사업 목표 분석에서 출발하여 편익항목을 도출하는 것으로 시

작한다. 시장 수요로부터의 계량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 수요추정 및 가격추정

이 용이하다면 이로부터 편익을 추정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다. 하지만 시장수요

로부터 계량화가 어렵다면 대리시장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대리시장이 존재한다면 

현시선호 접근법을 적용하고 대리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술선호 접근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진술선호 접근법의 적용도 어렵다면 효과를 추정하여 비용효과분

석으로 경제성 분석을 끝내며, 진술선호 접근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편익을 추정하

여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다.

시장 수요로
부터의 계량화
가능성 판단

진술선호접근법
적용 가능 검토

사업 목표
분석

대리시장
존재 조사

편익항목
도출

수요추정 및
가격추정

현시선호
접근법 적용

진술선호
접근법 적용

객관성 및
중복계산

검토
편익 추정

효
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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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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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R&D 사업 예비타당성 표준지침(2011)상의 경제성 분석 절차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 부합하는 상황은 [그림 5-3]에 밑줄을 그은 

[그림 5-4]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장적 편익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비

시장적 편익을 추정하되, 현시선호 접근법의 적용도 어려우므로 진술선호 접근법을 

적용하여 편익을 추정한다. 진술선호 접근법 중에서 여러 선행연구사례와 부합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일반지침(제5판)에도 부합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다음의 3개 연구사례도 본 연구와 유사하게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치측정

법을 적용한 바 있다.

․ 유승훈, 이주석, 박수동, 2011. “대형광학망원경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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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4권, 제1호, pp. 40-59.

․ 유승훈, 권석재, 2012.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의 비시장적 편익 평가”.

Ocean and Polar Research, 제34권, 제2호, 한국해양연구원, pp. 175-183.

․ 박선영, 남정호, 유승훈, 2013.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한국기술혁신학회, 제16권, 제1호, pp.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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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본 연구에 해당하는 경제성 분석 절차(밑줄 그은 부분)

5.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개요

CVM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공공의 WTP를 추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방법들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그 어느 방법 이상으로 정확하여 

사용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CVM은 설문조사를 할 때 가상시나리오를 통해 가상시장

을 만들며, 특별하게 고안된 설문지는 공공재나 비시장재화의 공급수준 변화에 대해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달아 사람들을 가상적인 상황에 결합시킨다.

이런 조건하에서 응답자들은 공공재나 비시장재화 공급의 가상적인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대답하게 된다.

CVM은 경제학적인 방법론으로 다양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어 국제적으로 볼 때 응용사례연구가 대단히 많으며, 연구절차도 상당 부분 표준화되

어 있지만, 선호를 나타내려는 응답자의 의사와 선호를 이끌어내는 연구자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진술한 가치를 WTP의 추정치로 사용하는 CVM 기법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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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에 대해 많은 검토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validity), 즉 응답자들이 

설문조사에서 진술한 금액을 실제로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진술된 WTP의 타당

성을 검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었는데, 주로 CVM 설문조사로부터 얻

은 가치와 실제 행동에 근거한 자료를 이용하는 기법, 즉 여행비용 접근법, 헤도닉 가

격기법, 실제 지출액 분석과 같은 현시선호 평가법의 적용으로부터 얻은 가치를 비교

하는 방식을 취했다. 주요 연구사례를 검토해보면, CVM으로부터 얻은 가치는 실제 

WTP 값과 같거나 25% 이내의 범위에서 더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여(Mitchell and

Carson, 1989) CVM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현시선호 평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CVM 적용으로 얻은 응답

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대단히 어렵다.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

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CVM의 WTP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문제에 대해 여러 

실증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CVM으로부터 얻게 되는 응답은 대체적으로 믿을 만하다

는 결론을 얻었다(Loomis, 1990; Bjornstad and Kahn, 1996). CVM 결과의 정확성은 

설문조사에 포함된 정보와 설문조사 시행의 정확성에 부분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K. Arrow 및 R. Solow 등으로 구성된 패널은 1993

년 미국 대기해양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CVM이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믿을만한 편익 추정치를 제공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CVM은 학문적 영

역에서뿐만 아니라 소송 등의 법적 영역, 주요 정부 부서, 국제기구 등에서 광범위하

게 활용되고 있다.

CVM의 적용은 [그림 5-5]의 5단계를 거치게 된다(Yoo and Chae, 2001). 1단계에서 

연구대상 비시장재화를 설정한다. 2단계에서는 설정된 비시장재화에 대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할 수 있는 시나

리오를 작성한다. 3단계에서는 CVM의 운용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편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보완한다. 4단계는 직접 현장에 나가 설문을 시행하는 단계로 충

분히 교육받은 설문조사원의 역할이 강조된다. 5단계에서는 설문으로부터 얻어진 자

료를 취합․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단계이다.

3단계에서 사용되는 지불수단은 [표 5-2]과 같이 4가지가 있다. 직접질문법(direct

open-ended question)은 각 응답자에게 어떠한 값도 제시하지 않고 최대 WTP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응답자들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잘 사용되지 

않는다. 경매법(bidding game)은 응답자들이 최대 WTP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더 높

은 금액을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설

문조사원이 유능할수록 응답자가 느끼는 WTP를 잘 유도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만, 시작하는 액수가 높을수록 최종합의를 보는 WTP가 커지는 출발점 편의(sta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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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bias)의 문제가 있다.

연구대상 재화의 설정


가치나 편익을 추정할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묘사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작성


각종 편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세심하게 보완

(지불수단, 지불원칙 등이 중요)


실제 설문을 통해 응답자로부터 가치를 유도

(숙련된 설문조사원의 역할이 중요)


설문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도출

[그림 5-5] 조건부 가치측정법 적용의 5단계

[표 5-2]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지불의사 유도방법

질문 방식 내 용

개방형 질문법
응답자가 직접 WTP를 대답하도록 개방형으로 

질문한다.

경매법
임의의 WTP에 대한 지불의사를 질문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일정 금액에 수렴하면 질문을 중지한다.

지불카드법
다른 항목의 가구당 평균적인 지출 목록을 함께 

제시하면서, 연구대상 비시장재화에 대한 지출액을 
답하도록 한다.

양분선택형 질문법
일정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예/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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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카드법(payment card)은 소득수준이나 제공받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응답자들을 구분하여 카드에 지출자료를 제시하여 참고자료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

로, 직접질문법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불카드에 기입되는 

다른 비시장재화 소비에 대한 지출내역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과 큰 관련이 없어야 

하는데 둘 사이에 관련이 있다면 질문받는 사람들은 평가하는 대상과 관련이 깊은 지

불내역에 근사한 값을 자신의 WTP로 밝히는 고정점 편의(anchoring bias)의 문제가 

있다.

양분선택법(dichotomous choice method)은 어떤 단일한 금액을 무작위로 제시하

고 응답자들이 ‘예’ 또는 ‘아니오’를 대답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평균 WTP를 추정

하는데, 응답자들이 대답하기 용이하고 출발점 편의나 설문조사원 편의(interviewer

bias)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비합리적 지불의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CVM 연구에서 설계자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자들이 평가되는 재

화에 익숙하지 않아도 유효하고 믿을만한 값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응답자

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으며, 의미있게 만드는 것이다. 연구자가 의

도한 바를 응답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치화가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

며, 지불수단이 이해가 된다고 해도 시장이 납득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또한 응답

자가 시장이 응답자들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도록 시장을 응답자들의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면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할 노력에 대한 유인을 제공

받지 못한다.

설문조사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개별면담설문, 전화설문, 우편설문 등이 있다.

CVM 응용연구에서는 WTP 유도에 있어서 몇몇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

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응답자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충분한 예

산을 확보하여 일대일 개별면접 설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Arrow et

al.(1993)은 CVM 설문조사에서 전화조사나 우편조사가 아닌 일대일 개별면접을 사용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터뷰 끝에 응답자의 전화번호를 물어 임의로 추출된 가구에 대해 설문조사 

감독자들은 조사원들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전화를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다시 해

서 응답자들의 대답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응답이 빠진 항목에 대해 다시 질

문을 하여 답을 얻는 절차가 요구된다.



- 57 -

제3절 경제적 편익의 추정

1. CVM 실증분석 절차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CVM을 적용

한 실증 연구절차는 [그림 5-6]에 요약되어 있다.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대상재화와 이에 대한 조건부 시장을 설정해야 하기에, WTP에 관한 핵심질

문을 하기 전에 설문지는 조건부 시장의 일반적 상황부터 만들어 갔다. 본격적인 

WTP 질문을 하기에 앞서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됨과 이를 통하여 생기게 될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기꺼이 추가적으로 지불

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상재화
선    정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



시나리오
작    성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의 필요성, 개요, 의의 및 
기대효과를 인식시키고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비용지불이 필요함을 설명함



설 문 지
작    성

제시된 사업에 대한 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지불의사를 유도하되 지불수단은 1회의 가구 총 

소득세로 하며, 사전조사를 통해 얻은 6개의 제시금액을 사용함



현장설문
시    행

2014년 3월 약 1개월간 전국 600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서 과학적인 표본추출을 한 후 숙련된 

조사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일대일 면접을 시행함



필요정보
분    석

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통계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평균 WTP를 추정하고 이를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의 편익으로 산정함

[그림 5-6] 본 연구에서의 CVM 실증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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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컬러 그래픽 설명을 담은 보기카드를 응답자에

게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특히 CVM을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평가하고

자 하는 비시장재화의 공급이전 상황과 공급이후 상황을 분명하게 묘사해야 하며, 구

체적인 정책수단도 아울러 제시하여 설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건부 시장의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응답자가 밝히고자 하는 

지불의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불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실성 있는 지불수

단이 되도록 시장을 설정하는 것은 응답자가 진정한 가치를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

는 점, 가상적 상황을 좀 더 현실화시킨다는 점, 또 의향과 행동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정한 지불수단을 결정할 때는 첫째, 평가하고자 하

는 재화와의 관련 정도, 둘째, 응답자의 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정도, 셋째, 여러 가

지 편의를 제거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즉, 평가하려는 대상과 관련하

여 현실성이 있으며 사실과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과 응답자의 친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세를 지불수단으로 하였으

며, 소득세라는 지불수단의 사용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5

판)에도 부합한다. 또한 Arrow et al.(1993)의 지침대로 응답된 WTP에 대한 지불로 다

른 재화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함을 응답자에게 인식시켰다. 한편 지불원칙 및 지불기

간은 가구당 1회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원들은 이 점을 응답자에게 강조

하였다. 또한 가구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으며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야 한다

는 사실과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은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 외에도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WTP 질문에 대답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형과 국민투표에서 투

표하는 유형과 유사한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지불의사를 유도한다. 예컨대, 구매하

고자 하는 물건의 시장 가격이 1,000원일 때, 합리적 소비자라면 그 물건의 사용으로

부터 얻게 될 효용이 1,000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물건을 구매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특정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시행시 투표자는 그 법안에 

내용이 좋으면 ‘예’라는 응답을 싫으면 ‘아니오’란 응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양분선택형 질문은 단 1회에 걸쳐서 미리 설정된 금액을 “공공재 공급의 

대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응답자가 ‘예/아니오’로 한번만 대답하

는 방식이다. 이 때 예상되는 평균 지불의사액에 의거하여 설문하고자 하는 금액들이 

결정되며, 이들 중 임의로 한 가지 금액을 각 응답자에게 제시한다. 다만 각 금액들은 

비슷한 수의 응답자들에게 배당됨. 응답자는 제시된 금액이 본인의 지불의사액보다 

같거나 작으면 ‘예’라고 대답하고, 높으면 ‘아니오’라고 대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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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금액과 ‘예’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평균 지불의사를 측정하게 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 유

도방법으로서 응답자가 대답하기 용이하여 응답률이 높고, 출발점 편의나 설문조사원 

편의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비합리적 지불의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면서 응답자

의 전략적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였다.

통상 단 1회에 걸쳐서 미리 설정된 금액을 “공공재 공급의 대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응답자가 ‘예/아니오’로 한번만 대답하는 방식인 단일경계 모

형 및 한 번 더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중경계 모형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5판)에서는 이중경계 모형 형태로 설문

지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만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단일경계 CVM 모형의 적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경계 모

형의 편의가 클 수 있으므로 효율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편의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

직하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응답자들에게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을 위해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

는지를 질문하는데, “예”라고 응답하면 2배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의사가 있는

지를,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1/2배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질

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조언으로 가능한 한 쉽고, 간단

하며, 압축된 형태로 만들었다. 응답자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설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국에서 30여 실험가구를 선택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조사를 통

해 설문지의 내용을 검증하였다. 설문지 작성 절차는 [그림 5-7]에 도시되어 있다.

제시금액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WTP의 평균값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추출된 30명을 대

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지불의사액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양쪽에서 15% 정

도를 절삭한 후 6개의 제시금액을 결정했다. -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7,000

원, 10,000원 중 1개를 응답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제시금액에 “예”라고 응답하

면 2배의 금액을,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1/2배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

해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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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화
선    정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편익 
추정을 시도



지불수단
선    택

제시된 정책시행과 명백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와 관련된 일상적 
지출에 지나치게 제약을 받지 않는 지불수단을 선택하기 위해 

소득세를 사용



지불의사 
유    도

현실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행하는 선택메커니즘과 유사하면서,
국민투표에서 흔히 사용되어 비교적 친숙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통해 지불의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양분선택형 질문법 

사용


제시금액 
설    계

무작위 추출된 표본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금액을 
선정하고 이를 응답자에게 무작위로 제공



설문방법 
선    택

설문의 목적과 비용을 고려하여 우편 면접, 전화 면접, 일대일 
면접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재화가 복잡하고 

제공되는 정보가 적지 않아 비용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일대일 
개별면접을 선택



필요정보
포    함

설문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설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정과 아울러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편익의 평균값 등을 계산하기 위해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질문에 포함

[그림 5-7]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작성 절차

설문방법은 개별면접설문, 전화설문, 우편설문 등이 있는데, 양극해 연구개발 2단

계 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의 경우 몇몇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응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대일 개별면접 설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Arrow et al.(1993)은 CVM 설문에서 전화

조사나 우편조사가 아닌 일대일 개별면접 설문조사에 근거해야 하다고 강조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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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뷰 끝에 응답자의 전화번호를 물어 임의로 추출된 가구에 대해 서베이 

감독자들은 조사원들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전화를 하였고 몇 가지 질문을 다시 

해서 응답자들의 대답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응답이 빠진 항목에 대해 다시 

질문을 하여 답을 얻었다.

표본추출 및 면접조사는 전국에 대해 2014년 3월 내내 약 1개월간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프라임의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책임있는 가구의 의견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조사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각 지역의 전체 인구

를 대상으로 임의표본을 도출하기 위해 각 지역 내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각 나

이의 비율에 맞게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설문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로 하여, 무작

위 추출된 총 600 가구의 설문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설문전문회사에 소속된 전문가의 도움으로 설문지를 가능한 한 쉽고, 짧고, 압축된 

형태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가구를 

선택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검증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실사를 맡은 리서치프라임 수

퍼바이저로부터의 조언과 실험가구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리서치프라임

의 관리․감독 하에 실시되었다. 선발된 조사원들은 모두 시장실태조사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지불금액에 대한 양분선택형 질문을 하는 색다른 것

이므로 그들에게 특별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단계에 걸쳐 조

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2. WTP 모형

가. 기본적 WTP 모형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CVM은 Hanemann(1984)의 효용격차모형에 기반하며, 효용

격차모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다. 우선 제시된 금액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

는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모형화한다. 즉, ‘예’ 또는 ‘아니오’의 이산응답

을 모형화한 후 최우추정법을 통해 관련된 모수들을 추정한 다음에, 분포의 성격과 평

균값 또는 중앙값의 정의를 이용하여 WTP의 평균값 또는 중앙값을 계산한다. 응답자

가 자신의 효용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주어진 화폐소득()과 개인의 특성벡터()에 

근거하여 비시장재화의 상태()에 대해 느끼는 효용은 다음과 같은 간접효용함수 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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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비시장재화를 이용할 수 없거나 비시장재화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

를 의미하며   는 비시장재화를 이용할 수 있거나 비시장재화가 공급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연구자에게는 응답자가 측정대상 비시장재화의 상태 변화를 선택 또는 거

부하는 데 있어 관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간접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관

측 가능한 확정적인 부분 과 관측 불가능한 확률적 부분 로 구성된다.

  (2)

간접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적 성분인 는 에 상관없이 독립적이면서 동

일한 분포를 갖는(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확률변수로 평균은 0이

다. 각 개인이 효용을 최대화한다고 가정하면 각 개인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당신은 비시장재화의 이용을 위해 또는 비시장재화의 공급받기 위해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면서 원을 기꺼이 지불함으로써 

효용을 최대화한다.

 ≥ (3)

또는 

≥ (3')

이제 효용의 격차와 오차항의 격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그렇다면 “예”라고 응답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r응답이 “예”P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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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의 누적분포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며,

“예”란 응답은 ≥일 때 관측되며, “아니오”란 응답은 일 때 관측된다.

지금부터 로 표기할 WTP는 확률변수로서 이의 cdf는 로 정의되며, 식 (4)

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Pr응답이 “예”Pr≥≡ (5)

따라서 식 (4) 및 (5)를 비교하면 다음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  (6)

이 결과는 이산반응모형 (4)를 적합시키는 것이 곧 WTP의 분포함수인 ⋅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 때 는    상태에서 

  의 상태로 변화하기 위한 WTP이다.

가 음의 값도 가질 수 있을 때의 평균()은 흔히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7)

나. 단일경계 모형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에 대해 번째 응답자는 직면하여 응답하는 상황은 다

음과 같이 2개의 변수를 도입하여 묘사할 수 있다.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8)

이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명의 표본을 가정할 경우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ln
  



ln l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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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를 로지스틱(logistic) cdf로 정형화하고 이것을 

와 결합하면 WTP의 cdf는 다음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exp  (10)

이때 평균값 WTP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11)

다. 스파이크 모형(spike model)

지금까지는 WTP 모형을 둘러싼 중요한 논의와 일반적인 WTP 모형에 대해 설명

하였는데, 이제는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에 국한된 WTP의 성격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은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생소한 재

화이며,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의 시행을 위해 본인의 소비를 일부러 줄여 이 금

액만큼을 지불한다는 것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 모형에 투입되

어야 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문지도 적절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단일경계 모형에서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의사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영의 WTP를 가지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여 응답을 얻게 되면 지

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자료는 영의 WTP와 영보다 크면서 제시금액보다 작은 양의 

WTP를 가진 자료로 구분된다. 이중경계 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지불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

어 응답을 얻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자료는 영의 WTP와 영보다 크면서 작은 제시금

액보다 작은 양의 WTP로 구성된다. 이렇게 캐어묻기 질문을 통해 영의 WTP가 식별

될 수 있으므로, 분석모형은 자료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의 WTP를 명백

하게 반영해야 한다.

현재까지 영의 WTP를 반영할 수 있도록 CVM 문헌에서 제안되고 응용된 모형은 

크게 WTP의 분포함수가 영에서 스파이크(spike)를 허용하도록 하는 스파이크 모형

(Kriström, 1997; Yoo and Kwak, 2002)과 영의 WTP를 가질 확률 분포와 양의 WTP를 

가질 확률 분포를 볼록결합(convex combination) 형태로 결합하는 혼합 모형(We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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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Yoo et al., 2001; Yoo, 2004)이 대표적이다.

조사대상 600 가구의 약 4%에 해당하는 23개9 가구는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

에 대해 지불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러한 상황은 WTP에 관한 설문

조사 자료에서 흔히 관측된다(Yoo et al., 2001a, 2001b). 영의 WTP는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이 가구의 후생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구가 양극해 연구개발 2

단계 사업에 완전히 무관심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제약 하의 소비자 효용극대화 문제

의 모서리해(corner solution)로서 도출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행위에 부합한다.


max ∣  ≦   (12)

여기서, ⋅는 효용함수, 는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에 대한 WTP, 는 다

른 지출, 는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벡터, 는 소득이다.

영의 값을 가진 WTP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수의 가구들이 양극해 연구개발 2

단계 사업에 대해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WTP의 분포는 영의 값을 갖는 응답자 그룹과 양의 WTP를 갖는 응답자 그룹으로 양

분되는 것이며, 경제성 분석 등에 사용될 수 있는 WTP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WTP의 분포를 구해야 하고, WTP의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이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한다.

만약 영의 WTP 응답을 무시하고 분석을 한다면 적지 않은 오류를 범하게 되며, 통

상 양의 값만 가지는 경제변수의 경우는 양의 영역에서만 정의되는 분포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되지만, WTP 자료와 같이 영의 값과 양의 값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경제변수

의 경우에는 정형화(specification)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제 스파이크 모형에 대해 정형화할 수 있는데, 식 (8)의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아

니오”의 응답은 0의 WTP와 제시금액()보다 작은 양의 WTP로 구분되므로, 
은 다

시 
와 

로 세분화된다.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아니오” (13)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WTP의 누적분포함수를  ⋅ 라 하고 이를 로지스틱

(logistic) 함수로 가정하여 스파이크 모형을 구성하면 평균값 WTP를 추정할 수 있다.

스파이크 모형에 있어서,   일 때 WTP의 누적분포함수는 식 (14)와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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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i f  
 exp   i f  
 i f   

(14)

따라서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에 대한 로그우도함수는 각각 (15)와 같다.

ln 
  

 ln 
     

 
        

  
(15)

이 때 스파이크는 ln  exp로 정의되며 표본에서 영의 WTP를 갖는 응답자

의 비중을 의미한다. 한편 평균값 WTP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ln   exp (16)

3. CVM 실증분석 결과

가.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5-3]에 제시되어 있는데, 최우추정법 적

용시 전역적 최대값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시금액의 단위를 1,000원으로 하여 그 

규모를 조정하였다. 제시금액에 대한 추정계수는 음수로 추정되었는데, 이것은 제시

금액이 커질수록 제시금액에 대해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하므로 합리

적으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추정된 방정식의 통계적 유의도를 살피기 위해, ‘모든 추정계수는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상정하면 다음과 같이 Wald-통계량()을 구성할 수 있다.

′  (17)

여기서 은 추정계수벡터이며, 은 의 분산에 대한 추정치이다. 검정통계량 

는 귀무가설 하에서 -분포를 따르며, 이때 자유도는 의 위수(rank)이다.

Wald 통계량을 이용할 경우 추정된 모든 계수가 0이라는, 즉 추정된 결과가 무의미하

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1%에서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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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

변  수 추정결과

상수항
1.8616

(17.92)*

제시금액
-0.5277

(-21.15)*

스파이크
0.1345
(7.35)*

관측 가구수
로그우도(Log-likelihood)

Wald 통계량:
(p-value)

600
-633.37
502.92
(0.000)

주)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이상의 추정결과로부터 계산된 WTP의 평균값은 [표 5-4]에 제시되어 있는데,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5-4] 평균값 WTP의 추정결과

구    분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

추정값 t-값

매년 가구당 평균 WTP 3,801 26.94

주) 평균 WTP의 표준오차는 델타법(delta method)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는 유의

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나. 추정된 평균값 WTP의 확장

CVM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표본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전체

의 총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다. 즉 600가구라는 전국 표본에 대해 도출된 정보를 활용

하여 모집단 전체로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따져봐야 할 중요한 사항

은 과연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수의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

여 과학적인 표본추출 및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설문대상자도 가구 내에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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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주부만으로 한

정하였다.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가상시장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보를 도출했

다고 볼 수 있으므로 표본의 정보를 모집단으로 확장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 통계청

(www.kosis.kr)의 2014년 추계가구수 18,457,628을 활용하면, [표 5-5]와 같이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의 연간 편익을 추정할 수 있다.

[표 5-5] 표본 정보의 모집단으로의 확장

구분 추정값

전국 가구수 18,457,628

연간 가구당 WTP 3,801원

2014년 3월 기준 연간 총 편익 70,157백만원

2013년 12월 기준 연간 총 편익 69,449백만원

한편 설문조사 수행시점은 2014년 3월이며 본 경제성 분석의 기준시점은 예비타당

성조사 일반지침 제5판에 따라 전년도 말, 즉 2013년 12월이므로 위의 편익을 소비자 

물가지수17)(2010년=100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 2013년 12월=107.9, 2014년 3월=109.0)

로 조정한다. 아울러 본 조사에서는 설문지에 지불기간을 향후 5년간 매년 1회로 제시

하였고,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제5판에 근거하여 5.5%를 적용하므로, 본 

사업의 총 편익의 현재가치는 [표 5-6]과 같이 도출된다.

[표 5-6] 편익의 현재가치(2013년말 기준)

연도 당해연도 편익(백만원) 할인편익(백만원)

2014년 69,449 69,449 

2015년 69,449 65,829 

2016년 69,449 62,397 

2017년 69,449 59,144 

2018년 69,449 56,061 

합계 347,247 312,880 

17)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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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예비타당성조사의 타당성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업의 경

제성에 관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분석이다. 이중 경제성에 관한 

분석은 일단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된다. 경제성 평가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의 계산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파악

하는 과정이며,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각종 추정치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 변

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경제성 분석의 기본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라 분석 기준년도,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공통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

함으로써 타 사업과의 평가의 일관성을 기한다. 본 조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대안간 우선순위 비교 등을 위해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IRR) 등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의 전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

는 시점의 전년도를 평가의 기준년도로 정의하여 모든 편익과 비용을 추정한다. 이에 

따라 본 조사 편익과 비용의 기준시점은 2013년 12월말이다.

가. 분석 방법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 내부수익

율(IRR), 순현재가치(NPV)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의 고

려가 가능한 B/C 분석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편익/비용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

률은 그 분석기법마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 기법만을 가지고 사업의 경

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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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모두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각 평

가지표의 장ㆍ단점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표 6-1]과 같다.

[표 6-1] 경제성 분석의 개요

분석기법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  율

∙ 이해 용이
∙ 사업규모 고려 가능
∙ 비용편익 발생기간의 고려

∙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수익률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치 
않음

∙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제

순현재가치

∙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 타 분석에 이용가능

∙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 이해의 어려움
∙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발생 

가능

나. 편익/비용 비율

편익/비용비율이란 운영 후 연도별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사업비 및 유

지관리비)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준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

며,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비율)≥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편익․비용비율   
  







  






여기서   : 시점 t에서의 편익

  : 시점 t에서의 비용

 : 할인율(이자율)

 : 내구연도(분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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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수익율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

이 같아지는 할인율 을 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

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내부수익률  
  






 
  






여기서   : 시점 t에서의 편익

  : 시점 t에서의 비용

IRR : 내부수익률

 : 내구연도(분석년도)

라. 순현재가치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 0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

순현재가치   
  






 
  






여기서   : 시점 t에서의 편익

  : 시점 t에서의 비용

 : 할인율(이자율)

 : 내구연도(분석연도)

3.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가. 경제성 분석시 전제사항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은 모두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의미한다. 따라

서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물론 추정된 편익 발생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

민간의 모든 명시적 암묵적 비용을 분석에 포함한다. 편익․비용 분석에 앞서 『예비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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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가정하였다. 첫째, 경제성 분석의 모든 비용과 편익은 2013년도 말 기준 불변가

격으로 산정하였다. 둘째, 현재가격은 2013년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비용 및 편익에 적

용하되, 분석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

로 환산하여 평가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각종 수익성 지표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

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4판)의 수정․보완: 사회적 할인율의 조

정』에 따라 5.5%를 적용한다.

나. 분석대상 기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 기간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며 이는 비

용의 투입이 일어나는 기간 및 편익의 발생이 일어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사업

기간은 투입인력의 유지 등의 이슈와 연결되므로 연구개발사업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며 사업 종료 이후 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기간, 즉 경제성 분석 대

상기간은 편익인정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중요하다.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의 수행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년간이다.

KISTEP(2011)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식기반 및 분석시스템 구축에서는 2000

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등록 특허 155만 여건의 인용정보를 이용해 국제특허분류

(IPC) 클래스별 기술수명주기 중위수(median)를 산정하여 제시한 바, 이에 근거하여 

편익발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가장 근접한 클래스는 ‘C02 물, 폐수, 하수 또는 오니

(슬러지)의 처리’로 기술수명주기 중위수가 10.5년임을 감안하여 10년을 적용한다. 즉 

편익의 발생기간은 연구개발사업 투자 완료 후 10년으로 설정한다.

모든 클래스에 대한 기술수명주기 중위수의 평균을 구해보면 11년이므로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으며, 딱히 부합하는 클래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편익은 사업종료 다음 연도부터 향후 10년 동안 발생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2015년부터 사업수행 기간까지에 10년을 추가한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므로, 경제성 분석 기간은 2015년부터 2029년

까지의 14년간이다.

4. 경제성 분석 결과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는 [표 6-2]에 제시되어 있는

데,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모두 각각 0, 1.0, 5.5%를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므로 안정적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히 착수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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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비용 및 편익의 흐름은 [표 6-3]에 제시했음 

[표 6-2]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경제성 분석 
지표

순현재가치(백만원)
(NPV)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IRR)

값 271,952 7.64 53.4%

[표 6-3] 양극해 연구개발 2단계 사업에 대한 비용 및 편익의 흐름

(단위 : 백만원)

연도
비용 편익 순편익

값 현재가치 값 현재가치 값 현재가치

2015 10,000 9,479 　 　 -10,000 -9,479 

2016 11,500  10,332 　 　 -11,500 -10,332 

2017 12,000  10,219 　 　 -12,000 -10,219 

2018 13,500  10,897 　 　 -13,500 -10,897 

2019 　 　 51,422 39,345 51,422 39,345 

2020 　 　 51,422 37,294 51,422 37,294 

2021 　 　 51,422 35,350 51,422 35,350 

2022 　 　 51,422 33,507 51,422 33,507 

2023 　 　 51,422 31,760 51,422 31,760 

2024 　 　 51,422 30,104 51,422 30,104 

2025 　 　 51,422 28,535 51,422 28,535 

2026 　 　 51,422 27,047 51,422 27,047 

2027 　 　 51,422 25,637 51,422 25,637 

2028 　 　 51,422 24,301 51,422 24,301 

2029 47,000 40,928 514,225 312,880 467,225 271,952 

합계 98,000 69,432 790,628 297,115 692,628 22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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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론

양극해 R&D 2단계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민감도 분석 결과 비용 및 편익의 

변화에 대해 일관되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본 사업은 즉시 시행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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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CVM 설문 보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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